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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어

약자 명칭 한글명칭

ATAF 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 아프리카 조세행정포럼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 개발은행

BMZ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독일경제협력개발부

CTPA Center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조세정책․행정센터

CFA Committee on Fiscal Affairs 재정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Danida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덴마크 국제개발원조부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영국개발원조청

EAC East African Community 동아프리카공동체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서아프리카국가 경제 
공동체 

GIZ Germ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독일 국제개발협력청

ICTD International Centre for Tax and Development 국제조세개발센터

IRD Inland Revenue Department, (네팔)국세청

iTAX Integrated Taxation Management-System 조세관리통합시스템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청

Norad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노르웨이 개발협력청

PHRD Fund Policy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Fund 정책․인적자원개발기금

RAS Revenue Administration Support
GIZ/Danida 네팔 
조세행정 지원 사업

RRA Rwanda Revenue Authority 르완다 조세청

TIN Tax Identification Number 납세자식별번호

TIMS Tax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국제정보관리시스템

TIS Tax Integrated System 국세통합시스템

TRA Tanzania Revenue Authority 탄자니아 조세청

UNECA 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U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URA Uganda Revenue Authority 우간다 조세청

VAT Value-added Tax 부가가치세

ZRA Zambia Revenue Authority 잠비아 조세청



2  

요 약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는 주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부분 민주적인 거버

넌스로 이해되고 있다.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는 좁은 의미에서의 

민주적 정부의 공식 혹은 절차적 형태에 대한 관점만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

통성, 책무성, 투명성, 인권, 참여 등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정부

의 영역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 정부 및 시민, 

NGOs, 민간부문의 협력관계와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거버넌스가 국가의 형성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전제 요건이 된다는 인식은 세계은행이 

아프리카 국가의 빈곤 원인으로 거버넌스의 실패를 지적하면서부터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개도국의 거버넌스 문제와 이를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연구

가 수행되어 왔다. 초기 거버넌스 논의는 인권, 참여적 개발, 책무성 등 거버넌스의 주요 

속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거버넌스의 요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슈 또는 제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대표 이슈로는 조세제도, 선거제도, 의회제도, 사

법제도 등이 있다.

KOICA의 거버넌스 지원 향상 방안을 논의하는 본 연구에서는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작

성되었다. 조세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국가의 개발과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이 되

는 요소이다. 조세제도를 통해 국가는 개발에 필요한 기본 재원을 조달할 수 있으며 궁극

적으로 외부의 개발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조세제도를 통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해 책무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국가 형성을 촉진하고 바람직한 

거버넌스 형성을 돕는다. 반면, 납세자인 국민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알권리를 행사하고 국가업무에 관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는 등 참여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는 개개인의 노력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형성을 촉진

하는 계기가 된다. 국가는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보․증대하기 위해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

게 반응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됨으로써 국가의 거버넌스가 강화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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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하에 공여국들은 개도국에서 세수확대 뿐 아니라 거버넌스 향상을 목표로 

조세 개혁을 지원해 왔다. 세원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와 같은 새로운 세제가 도입되고 

조세징수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조세 행정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나나 

르완다와 같이 조세 개혁이 효과적으로 단행된 국가가 있으며, 특히 가나에서는 조세 개

혁 이후 지난 20년간 정부의 세수가 연간 약 4%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세제도의 개혁과 정착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일종의 핵심 경로가 존재

하며, 예로는 다음에 제시된 IMF의 조세 개혁 지원 모듈과 같다. 크게 구분하자면 조세 

정책과 조세 행정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미 대다수 개도국들은 IMF, 세계은행 및 규

모가 큰 공여국으로부터 전자에 대한 1차적인 지원은 다 거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상

당수의 개도국이 이미 조세 정책과 행정 현대화 과정을 지원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주요 공여국이나 국제기구의 지원 현황을 보면 대부분 조세 행정의 현대화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으며, KOICA도 정치적으로 민감도가 높고 개혁 기간이 긴 조세 정책 분야 보다

는 조세 행정 분야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개도국의 세수가 낮은 이유는 

정책의 부재 보다는 행정역량에 더 영향을 받게 되며, 같은 조세 정책 하에서 조세 행정

만 향상되어도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모듈 목표

모듈 1. 조세 개혁을 위한 전략 포괄적 조세시스템 프레임워크수립

모듈 2. 개혁 관리 개혁 프로그램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준비

모듈 3. 조세 정책
기존 조세제도 향상/현대 조세의 기본 요소 
도입

모듈 4. 조세 행정 기관 현대화된 조세기관 설립

모듈 5. 납세자 등록 및 신고, 납부 절차
납세/징수의 효율 및 효과 향상을 위한 절차 
마련

모듈 6. 집행 개혁 프로그램의 집행

모듈 7. 납세자 서비스 서비스 정신 및 신뢰에 기반한 납세자 지원 

모듈 8. 조세 행정 지원 조세기관의 성과 측정 및 보고

모듈 9. 조세 행정 기능 정상화
신규 조세 체계 및 절차의 제 기능 및 
투명성 확보

IMF의 조세 개혁 지원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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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조세분야의 주요 공여국인 영국이나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영국의 

DFID는 IMF나 World Bank와 함께 조세분야의 전통적 지원국가로 볼 수 있으며, 조세 

개혁을 위한 전략연구, 법제정, 조세청 설립, 주요 조세제도 도입 등 정책분야의 지원을 

수행해 왔다. 독일의 GIZ은 이 분야와 함께 조세 행정 분야의 기술지원에 중점적으로 지

원해 왔으며, 특히 조세 행정의 정보화 분야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영

국이나 독일처럼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로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훈련 지원, 국제기구의 신탁기금을 활용한 인적역량 강화 분야에 주로 지원하고 있다. 

비록 한국이 거버넌스 분야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국제사회의 거

버넌스 논의 확산과 한국의 대내․외적 원조환경의 변화를 감안하면 이제는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지원 분야 및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타 공여국의 사례, 조세분

야 지원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정치적 민감도, 프로젝트의 위험요소 등을 감안하면 

KOICA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분야 보다는 조세 행정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KOICA의 조세분야 지원은 거의 대부분이 연수사업의 

형태였으며, 1991년 이후 프로젝트 사업은 4건에 불과하였다. 현재의 단기․연수형태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협력국의 수요와 조세 정책 및 행정 역량 등을 감안한 효과적인 지원

형태를 모색해야 한다.

한국 조세 개혁의 역사는 길지 않지만 경제 개발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조세 현대

화 노력을 해왔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세청 

설립 및 국세공무원 교육을 통한 세무행정 능력 배양, 홈텍스 시스템을 포함한 국세행정

의 현대화 추진 등 실질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조세 행정의 정보화, 조세분야

의 인력 양성, 납세자 서비스 분야의 경험은 개도국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조세 행정의 정보화 분야는 조세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등 거버넌스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분야이다. 따라서 KOICA가 중점적으로 지원 가능한 

분야는 ⅰ) 조세 행정 프로세스 정립 및 관리․운영을 위한 지원, ⅱ) 조세 행정의 정

보․자동화(ICT) 지원, ⅲ) 조세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ⅳ) 

납세자 서비스 강화의 네 가지 분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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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목표

거버넌스 향상 통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

사업 목표

1) 조세 행정 향상을 통해 개도국 정부의 책무성 및 역량 강화
2) 납세자의 납세 순응도 향상

사업 내용

1) 조세업무의 현대화
2) 조세행정의 정보/자동화 (ICT)
3) 세무분야 인적자원 및 역량 개발
4) 납세자 서비스 향상 및 권리보장 제도

KOICA의 조세분야 지원 통한 거버넌스 향상 개요

조세업무의 현대화 분야는 조세징수 업무, 즉 납세자 등록, 세금신고 및 납부, 세액미

신고자 감별 및 연체금 징수, 체납자 관리 등의 집행, 세무감사 업무로 이어지는 절차를 

개선하거나, 각각의 단위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 가령 납세자 관리 및 부과 업무를 효

율적으로 하기 위해 납세자고유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부과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등록절차 간소화, 납세자 자진신고제도 도입 지원 및 강화,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납부 편의 제공, 세무감사 기법 전수 및 연수 등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적 개선은 궁극적으로는 정보화(ICT) 지원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를 통해 세무직원의 조세징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세금징수 업무의 효율과 정확성을 높여 

납세자 이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세수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조세 행정

의 정보화는 정부행정의 투명한 운영,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행정 업무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업무과

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개입여지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투명성 및 반부패 향상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동 분야는 국세행정 전산화 BPR/ISP 사업, 온라인 납부 시스템인 홈텍스 

서비스 구축, 관세시스템 현대화 사업의 세 분야로 특화하여 지원할 수 있다.

조세 업무 관련한 인력 문제는 조세 행정의 향상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조세 개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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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다루어져야 하므로, KOICA는 조세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

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중점 지원분야로 채택할 수 있다. 인적 자원 및 역량, 즉 전문

성의 문제는 대다수 개도국에서 조세 행정 주요 병목점으로 규명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은 다양한 인력양성 제도를 통해 국세업무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해 왔으며, 이는 

단기간에 조세 개혁에 성공한 주요한 요소이기도 하였다. 특히, 세무전문관 제도, 세무 

전문가 양성제도, 세무사 자격제도 등은 KOICA의 주요 지원형태인 연수․훈련이나 전문

가 파견, 직업훈련 사업의 형태를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된다. 

마지막으로, 납세자 서비스 및 권리 보장 제도는 납세절차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납

세 비용을 줄여 편익을 확대하는 동시에 납세 순응도를 높인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유용

하며,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조세 행정 지원의 필수 분야로 꼽힌다. 거버넌스의 주요 요

소인 책무성, 대응성, 역량, 투명성, 반부패 등에 기여하는 동시에 KOICA가 지원 가능한 

조세사업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분야 문제점 목표 개선 내용 및 공여국 지원 사업(예) 한국의 경험
거버넌스 

요소

조세
행정
현대화

복잡한 
조세 행정 
프로세스

조세 행정
(징수 및 
납세비용 
저감)

- 조세징수 프로세스 효율적 개선
- 조세당국의 부서 통합, LTU 설치

- 조세업무 현대화 
- 전산조사전담조직
-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납세자 
편익 및 
행정효율

ICT

ICT 도입 및 적용 범위 확대
- 국세통합시스템 (TIS)
- 국세정보관리시스템 
(TIMS)

투명성 
및 

행정효율

자동차 등록 및 토지 등록 시스템 행정효율

e-Tax 홈텍스 대응성

낮은 
직원 역량

직원 역량 
향상

- 조사, 감사, 전산, 회계 등 특수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

- 세무대학
- 세무사 자격제도

행정역량

납세자 
서비스

조세당국
-납세자 
관계

조세당국
-납세자 

관계 향상

- 납세자 교육 제공
- 신규 세제, 세금 납부 절차 등에 
관한 홍보와 인식강화 캠페인

- 납세자 교육
- 홈텍스

책무성

납세자 
권리보호 
장치부재

납세자 
권리보장 
제도

- 납세자 세무 상담 및 민원해결을 
위한 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책무성, 
대응성

한국이 지원 가능한 조세분야와 거버넌스 향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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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 론

1. 연구 배경

한국의 무상 개발원조는 그간 병원 및 학교 건립 등의 건축 프로젝트, 물자지원, 연수 

분야에 치중되어 왔으며 서구 공여국 원조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민주적 정치체제, 

인권, 공공부문 개혁 등 근본적인 개발문제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

다. 물론 전자에 치중되어 왔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거버넌스라는 분야가 갖는 정치적 

민감도나, 거버넌스가 무형의 자산이라는 점, 성과 측정이 쉽지 않다는 점 등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ODCD/DAC 가입, G20 개발의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열의, 한

국 원조 체계 및 조직의 선진화 등 한국의 국내․외적 원조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지원의 확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분야에 대한 논의를 시작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거버넌스 이슈가 주요 개발 어젠다로 부상한 이래 동 분야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섹터 지원, 일반 예산 지원 등 새로운 원조 형태가 등장함에 

따라 수원국 정부의 개발 의지와 역량이 개도국 지원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

고 있다. 수원국 정부의 역량은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인 투명성, 책무성, 반부패와 같은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인 만큼,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지원은 포괄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05년 합의된 파리선언은 원조 효과 향상을 위해 수원국 시스템

의 활용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가 수원국의 거버넌스 강화 및 개발 성과 개선 노력을 지

원하도록 모멘텀을 제공한바 있다. OECD/DAC에서도 비공식 네트워크였던 참여적 개발 

및 바람직한 거버넌스 네트워크(Network on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PD/GG)와 제도․역량 개발 네트워크(Network on Institutional and 

Capacity Development, I/CD)를 통합하여 2000년에 거버넌스 네트워크(Governance 

Network, GOVNET)를 창설하면서 거버넌스를 주요 어젠다로 논의해왔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제사회의 거버넌스 논의에 소극적으로만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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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이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지나치게 서구적 규범과 가치를 내재하고 있을 뿐 아니

라,1) 인권, 공공부문 개혁, 부패 문제 등 접근하기에 민감한 이슈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

문이다. 이는 비단 한국 원조만의 특성이 아니고 국제금융기구나 대규모 공여국과 같이 

재정적 레버리지가 없는 중․소규모 공여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거버넌스 분야 중에서도 정치적 민감도가 비교적 낮은 분야가 있으며 한국 개발원

조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연수 등 기술원조의 형태와 결합할 때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한국은 개발 초기부터 조세 체계 형성, 공공부문의 

효율적 관리 등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경험 역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분야로 수원국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형성된다면 충분히 

한국형 거버넌스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이다.

본 보고서는 다양한 거버넌스 분야 중에서도 조세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작성될 것이다. 

‘조세(taxation)’제도는 개도국 정부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변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세 제도는 정부의 책무성을 높여 직접적으로 거버넌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

이다. 외부에서 조달되는 개발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수원국 정부가 책무성

(accountability)을 갖게 되는 대상이 자국 국민이 아닌 공여국이 되는 문제점이 목격되

어 왔던 바, 견고한 조세 체계를 구축하여 수원국 정부의 책무성이 공여기관이 아닌 국민

에게 집중시킬 수 있다는 이점도 존재한다. 

조세 분야는 인권, 반부패, 선거지원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정치적 민감도가 낮은 편에 

속하여 기술적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지원 사업의 종류에 따라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중․단기 지원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한국의 원조 특성에 적합한 분야라고 판단된다. 

또한, 조세분야는 국내재원동원이라는 측면에서도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반드

시 선결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국내재원동원 이슈는 개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금융위기 이후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며, MDG 달성을 위한 요건

으로 논의되었고 몬터레이 컨센서스에서도 그 중요성이 재차 확인된 바 있다. 조세 분야

는 2010년 개최된 G20회의에서 공약된 9대 개발 어젠다에도 포함되어 우리 정부도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에는 “개도국의 조세 행정체제 

1) 안네 메테 키에르(2004),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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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책을 개선하고, 비협조적 지역과 개발간의 관계를 부각함으로써 포용적 성장과 사회

적 형평을 위한 지속가능한 수입 기반을 조성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3) 이러한 배경 하에 

KOICA도 동 분야 지원체제 마련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본 보고서는 거버넌스의 여러 하위 분야 중에서도 조세 분야를 중심으로 작성될 것이다.

국내재원동원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포용력 있는 성장과 사회 평등을 위한 지속가능한 수입 기반을 확대하고, 공공 재정의 
투명성과 책무성 향상을 위해 개도국 조세제도 및 재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행동계획 1: 보다 효과적인 조세체제 개발 지원 

ㅇ 우리는 확대된 OECD Task Force on Tax and Development, UN, IMF, 세계은행 및 
Inter American Center for Tax Administration, African Tax Administration 등의 지역
기구와 기타 유관 기구들에 다음의 조치를 요청한다. 

– 개도국들의 조세체제관련 역량에 대한 주요 제한요소를 식별하고 다음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마련 
(가) 조세 행정기관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나) 세원 확충, 조세회피 및 탈세 방지 등을 위한 조세 정책 강화 (’11.06) 

– 개도국들의 조세 정책 및 행정체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관리플랫폼 
구축 및 남-남 협력 조장(중기) 

– 개도국의 조세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G20 국가와 국제기구의 행동을 조사하여 
배포 (’11.06) 

– 저소득국가의 조세 행정시스템 개선에 대한 진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방안 마련 (’11.06) 

– 효과적인 이전가격제도를 통해 개도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세부과 지원 
(’11.06) 

□ 행동계획 2

ㅇ 우리는 Global Forum이 개도국의 조세기반 잠식 노력을 촉구하고, 특히 Global 
Forum 보고서에서 비협조지역과 개발 간 관계를 조명해주기를 요청한다. (중기)

   (상기 작업결과는 2011년 프랑스 정상 회의에서 보고될 계획)

[참고-1] G20 다년간 행동계획 - 국내재원동원

2) 2010년 한국에서 개최된 G20 회의에서 합의된 서울 개발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에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조력할 것을 공약하고,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무역, 민간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식량안보, 성장 복원력, 금융소외계층 포용, 국내재원 동원, 개발지식 공유 등 9개 핵심 개발

어젠다를 선정하였다. 또한 9개 분야에서 이행주체와 시한을 명시한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구체

적이고 이행 가능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3) 서울 개발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와 함께 채택된 다년간행동계획

(Multi-Year Action Plan on Development)은 구체적인 시한을 담은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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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및 내용

거버넌스 분야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본 연구는 ‘협력 대상국의 조세 체계 지원

을 통한 거버넌스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작성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정책연구 보

다는 조세분야의 사업 방향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는 연구이다. 다시 말해, 이번 연구

는 조세분야 지원을 위한 원조형태(aid modality) 채택을 위한 개입지점(entry point)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인 바, 조세 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적 고려 요소나 거버넌스 측정

(governance assessment)과 같은 툴의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조세 분야가 선정된 배경에는 G20 개발 어젠다에 국내재원동원 이슈가 포함된 이유도 있

지만 동 보고서에서는 국내재원동원 확대라는 목표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조세 

체계의 향상’이라는 개발원조 사업의 목표 산출물은 동일하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거버넌

스 향상인지 국내재원동원 확대인지에 따라 하위 사업 분야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

에, 본 연구가 작성되는 목적은 협력대상국의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자 한다. 또한 동 보고서는 조세의 두 축인 내국세와 관세분야 중에서 내국세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거버넌스가 국가와 납세자, 즉 정부와 불특정 일반 대중간의 책무성 관

계 형성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면 관세분야는 이 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작다고 보았다. 이는 또한 무역자유화에 따라 관세가 낮아지거나 폐지되고 있는 추세여서 

개도국의 조세문제가 국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다음 장에서는 거버넌스의 일반적인 

개념과 국제 개발사회의 거버넌스 논의를 간략하게 개괄하고, 거버넌스의 주요 속성에 대

해 소개 한다. 3장에서는 조세분야가 바람직한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갖는 중요성과 조세 

체계의 향상을 통해 거버넌스의 주요 요소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향상되는지의 메커니즘

을 설명할 것이다. 뒤이어 현재까지 공여국이 지원한 조세 개혁에 어떤 분야가 있는지 살

펴보고 이들 분야가 어떤 방식으로 거버넌스 향상에 기여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

는 타 공여기관의 조세분야 지원 현황과 중점 지원 분야, 지원 형태 등을 살펴보고 

KOICA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할 것이다. 5장에서는 한국이 개발과정에서 실시한 주요 조

세 개혁 요소 중에서 앞서 언급한 거버넌스의 주요 특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살펴볼 것이다. 6장에서는 KOICA가 지원 가능한 조세의 하위 분야를 살펴보고, 

이후 KOICA의 조세 분야 사업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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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거버넌스 논의 동향

1. 거버넌스의 일반적 논의

거버넌스의 개념은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세계

화가 심화되고 시민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거버넌스가 적용되는 범위는 하나의 국가 또는 

정부를 넘어서 점차 광범위해져 왔다. 심지어 국제개발이라는 하나의 분야에서 조차도 주

체에 따라 거버넌스를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정의하고 접근하

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불가능하다. 안네 메테 키에르(2007)는 정치학의 하위분야인 

행정․정책4), 국제정치, 비교정치 3개 분야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거버넌스 정의를 소개

하면서, 이러한 학문의 하부영역 상의 구분은 편의상의 구분일 뿐이며 거버넌스의 개념은 

정치적 관행의 변화와 세계화, 국가-시민사회의 경계를 초월하여 그 사용이 확산되고 있

다고 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맥락에서의 거버넌스 개념에도 공통점은 존재한다. 다양한 맥락에서 사

용되고 있는 거버넌스는 모두 공통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의 역할

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적어도 정부보다는 광범위한 것을 지칭하고 있다. 또한, 우리

가 논하고 있는 거버넌스의 개념은 모두 제도 및 제도의 변화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고 

있다.5) 제도주의적 측면에서의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포괄적인 의미로 정리

하고 있다.6)

4) 행정․정책학의 관점에서 볼 때, 초기의 거버넌스는 정부와 동의어로 사용되어 통치(governing) 행위나 방식을 

의미하여,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정치학

자들은 거버넌스를 정부라는 협소한 정의에서 시민사회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하여 사용해 왔다. 이

는 1980년대 이후 민영화 및 공공부문에 민간 경영원리 적용, 분권화 등 공공부문 개혁이 추진되고 공공 서비

스 제공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관여가 증가하는 등 정치체제의 파편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통적 행정학 이론

에서 규정하는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 모호해진 데에 기인한다. 안네 메테 키에르 (2007).

5) Court, J. (2006).

6) 안네 메테 키에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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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거버넌스는 시민과 공직자가 행동하고 정치가 진행되는 틀, 시민사회의 정체성과 

제도를 형성하는 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즉 거버넌스는 규칙의 제정, 규칙의 적용, 

규칙의 집행을 의미한다. 또한 거버넌스는 정부 이상의 것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정부와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으로, 정부가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협소한 개념

에서 정부와 사회의 상호작용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거번넌스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세계은행은 “거버넌스

를 시민 또는 대표자가 요구하는 공공재나 기타 재화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책임성 있는(accountable) 방식으로 제공하는 공공조직의 제도적 능

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인 의미의 거버넌스는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구축을 통해 개도국 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정부의 통치행위

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국제개발 분야의 원조기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

버넌스 개념과 매우 유사한 것이며,7) 본 보고서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네 메테 키에르(2007)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정책의 방향을 어

떤 방식으로 조종할 것인지, 정부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어떤 방식으로 제고할 것

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나아가, 거버넌스의 개념이 정치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관리하는 것, 책무성 및 조정, 통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때, 거버넌스 이론의 

핵심 개념은 정통성, 효율성, 민주주의, 책무성 등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8) 

2. 개발에서의 거버넌스

개발 분야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말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투명성에 대한 요구

와 함께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세계은행은 1989년 발간한 보고서 ‘사하라이남 아프리

카: 위기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Sub-Saharan Africa: From Crisis to Sustainable 

Growth)’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빈곤 원인 중 하나로 거버넌스의 실패를 지

적하고,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

았다. 세계은행(1989)를 계기로 지속적인 경제 개발 및 원조효과성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7) 안네 메테 키에르 (2007).

8) 안네 메테 키에르 (2007).



  13

거버넌스(good governance)는 필수 요건이라는 주장이 개발협력 분야에서 주류로 받아

들여지기 시작하였다. 학계에서도 거버넌스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활

발히 진행해 왔으며 정부 정책, 정부의 효과성, 부정부패 등이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9) 

하지만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서 변화가 필요한 거버넌스 향상 지원을 위해서

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수원국의 거버넌스 향상이라는 명목 하에 공여국이 수원

국에 제제를 가하거나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공약을 수원국에 요구하는 등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거버넌스 이슈는 불가피하게 정치적 분야

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 수원국 정부의 정치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제도(institutions)와 거버넌스(governance), 개발

(development)간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개발원조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

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원조 효과성 논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원조와 거버넌스 관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여기관 별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국가 권력의 책무성 및 투명성, 법치, 국민의 권리 보장 및 참여 

등 기본적인 원칙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유사한 점은 있으나 가장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세계은행으로 대표되는 국제금융기구이며 반면 대다수 양자 공여국들은 UN

의 관점과 유사함을 보인다. 세계은행의 차관 프로그램이 어떤 국가에서 성공하고 실패하

는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 변수”에 주목하면서 개발에 있어서 바람직한 거버넌스

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은행은 거버넌스를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세

계은행은 거버넌스 중에서도 “공공부문 관리” “개발을 위한 법적 틀” “책무성” “투명성 

및 정보”의 4개 분야에 초점을 두면서, 지나치게 서구의 경제 및 법적 독트린을 강조하고 

있어 개도국의 실질적인 정치․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그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다.10)

9) 한국국제협력단 (2010).

10) Mick Moor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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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UN은 거버넌스를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UNESCAP

은 거버넌스를 한 국가의 정책 혹은 의사결정의 과정인 동시에 결정된 사안이 이행되는 

과정(process)으로 정의하였다. 거버넌스의 주체가 되는 집단은 정부를 비롯하여 민간부

문, 일반대중, 시민사회를 비롯한 NGOs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괄한다고 보고 있다. 

UNESCAP은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8대 속성을 참여적(participatory), 

합의기반의(consensus-oriented), 책임성 있는(accountable), 투명한(transparent), 효

과․효율적인(effective․efficient), (이해관계자의 요구에)반응하는(responsive), 법치의

(rule of law), 공평한(equitable) 정책의사 결정 및 이행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다.11) 즉, 

이러한 요소들이 정착되어 부패는 최소화되고 소수 및 취약층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

되며, 사회의 현재 및 미래의 요구에 반응하는(responsive) 효과․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이행과정이 바람직한 거버넌스로 지칭되고 있다.12)

이처럼 기관별로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와 초점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부분 민

주적인 거버넌스로 이해하고 있다.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는 좁은 의

미에서 민주적 정부의 공식 혹은 절차적 형태에 대한 관점만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인

권, 투명성, 책무성, 법치(legitimacy), 참여, 평등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13) 따라서, 

거버넌스는 정부의 영역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 

정부 및 시민, NGOs, 민간부문의 협력관계와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

해되어야 한다.

11) 박명지 (2010).

12) www.unescap.org

13) OECD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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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거버넌스 정의

호주

“Governance is the exercise of authority – political, economic, administrative 
or otherwise – to manage a country’s resources and affairs. It includes 
institutions, mechanisms and processes through which citizens and groups 
state their interests, exercise their legal rights and mediate their differences.”

덴마크

“The transparent and accountable management of human, natural, economic 
and financial resources for the purposes of equitabl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a politic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that 
upholds human rights, democratic principles and the rule of law.”

아일
랜드

“Governance is essentially understood as the way in which power is 
exercised in the management of a country’s economic and social resources 
for development.”

스웨덴

“On the whole, good governance implies an efficient and predictable public 
sector incorporating participation and the rule of law, i.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democratic governance. In the concept of democratic 
governance, a stronger emphasis is placed on central democratic institutions 
like a democratic constitution, a parliament, general elections, participation and 
an active civil society, as well as human rights.”

영국

“Governance is about the use of power and authority and how a country 
manages its affairs. This can be interpreted at many different levels, from the 
State down to the local community or household. Governance analysis 
considers all the mechanisms, processes, relationships and institutions through 
which citizens and groups articulate their interests and exercise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It concerns the way that people mediate their differences, 
make decisions and enact policies that affect public life an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표-1] 주요 공여국의 거버넌스 정의

3. 거버넌스의 주요 속성

이처럼 기관별 혹은 거버넌스의 정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개도국에 적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공통적인 주요 속성14)은 대응성, 책무성, 역량

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15) 대응성(responsiveness)은 한 국가의 정치․행정 체제

가 국민의 요구(needs)에 부합하고자 하는 성향(orientation)을 의미한다. 즉, 정부가 국

14) Moore, M. (2007).

15) OECD (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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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요구에 부응(responsive)한다는 것은 국민의 필요 혹은 욕구를 규명하고 그에 부합

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지칭한다. 책무성(accountability)은 정부 및 엘리트 계층과 국

민의 관계가 제도화(institutionalize)되어 있는지의 여부, 즉 제도적 메커니즘의 존재를 

의미한다. 이는 대응성과 유사한 개념일 수 있으나 명확하게 구분하자면 대응성은 정부의 

행동을, 책무성은 대응성을 유발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지칭한다. 국가 혹은 엘리트계층

은 제도를 통해 권한(authority)을 획득하고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은 제도를 통해 권한을 연장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책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표적 제도로는 선거제도가 있으며 감사원 제도, 조세 제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역량(capability)은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속성(organizational 

attributes)을 지칭하는 것으로, 거버넌스 논의에서의 역량은 정부가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역량은 크게 정치적 역량(political capability)과 조직

적 혹은 관료적 역량(organizational or bureaucratic capabil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치적 역량은 정부가 정책을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협상하고 여러 정책옵션 중 가장 효과․효율적인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조직 역량은 상기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

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 국가 권력(authority)을 집행할 수 있는 등의 능력을 지칭한다. 

언급된 세 가지 속성 외에 반부패(anti-corruption)나 투명성(transparency)을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속성으로 볼 수 있다.

4. OECD/DAC의 GOVNET

OECD/DAC의 거버넌스 네트워크에서도 거버넌스의 주요 속성을 책무성, 민주주의, 정

부의 정통성 및 효율․효과성 등으로 보고 있다. 이에 GOVNET의 하위 업무 분야는 개

도국 정부의 책무성과, 이를 강화하는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의 거버넌스 네트워크(Network on Governance, GOVNET)는 개도국의 민주적 

거버넌스(democratic governance) 형성을 위한 그리고 이를 통한 원조 효과 향상을 목

표로 2000년에 창설되었다.16) GOVNET은 수원국의 오너십을 강화하고 공여국의 거버넌

16) GOVNET은 DAC의 비공식 네트워크였던 참여적개발․건전한 거버넌스 네트워크(Network on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 PD/GG)와 제도․역량 개발 네트워크(Network on Institution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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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접근을 일관성 있게 조율하여 상호 책무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의 GOVNET 업무 분야는 반부패, 역량강화, 공공서비스 개혁, 인권 및 민주화 등

이었으나, 현재 GOVNET이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업무는 원조와 국내 책무성(Aid and 

Domestic Accountability), 인권(Human Rights), 반부패(Anti-Corruption), 조세

(Taxation), 거버넌스 측정(Governance Assessment)으로 조금씩 변화해 왔다. 현재 

GOVNET 산하에는 5개 분야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및 실무 작업반

(task team)이 있다.17)

이러한 GOVNET의 업무 분야는 [그림-1]과 같은 개념도로 나타난다. 우선 GOVNET

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국가(State)와 시민(Citizens)간 책무성 있고 효과적인 관계

(accountable and effective citizen-state relations)로 정의하고 있다. 이 관계에서 

가장 주요한 요소는 국내 책무성이다. 국내 책무성(domestic accountability)은 국민에 

대해 책임감 있고 효과적인 정부,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그들의 요구에 반응하고

(answerable) 그렇지 못할 경우 거부할(sanction) 수 있는 국민의 역량(ability)을 지칭

한다.18) 

국내 책무성(domestic accountability)은 대개 개도국 국내 정치에 의해 좌우되지만, 

공여기관과 같은 외부 행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조가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원국은 자국 국민이 아닌 원조 대상국에 책무성을 갖게 되고, 국민-국가 간 

관계가 저해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GOVNET 공여기관의 개발원조는  관계를 향상시키

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국가-국민 간 상호 책무성이 효과적으로 형

성되고 지속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부패방지 제도, 조세 제도, 인권보

호 제도로 보고, 이를 거버넌스 GOVNET의 주요 업무 분야로 삼고 있다. [그림-1]의 개

념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선거제도 지원 역시 주요 메커니즘으로 도입, 이 

Capacity Development, I/CD)가 통합되어 창설되었다.

17) 원조와 국내 책임에 관한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on Aid and Domestic Accountability), 반부패 작업반

(Task Team on Anti-Corruption), 조세 및 책무성 작업반(Task Team on Taxation and Accountability), 인

권 작업반, 인권과 분쟁에 관한 공동 작업반, 그리고 거버넌스 측정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on Governance 

Assessments).

18) OECD (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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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대한 분석 및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1] GOVNET의 민주적 거버넌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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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조세의 중요성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원을 얻기 위하여 개별

적 보상 없이 일반 국민과 사경제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로 정의된

다. 조세의 기능은 다양하지만 국가가 공공재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재원조달의 수단이

라는 가장 중요한 기능 외에도 소득 재분배의 수단, 시장실패의 교정 수단, 경제적 안정

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19) 이는 국가가 운영․유지․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기능으로, 조세 제도가 효과적으로 수립․집행되고 있다면 기본적

인 거버넌스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최근 국제사회는 개도국 개발과정에서 

조세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자 및 다자간, 지역별 지원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도

국의 조세 개혁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는 원조나 직접 투자와 같이 경기에 크게 좌우되

는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국내재원조달의 목적과 

개도국 거버넌스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존재하며, 본 연구는 이 중 후자에 초점을 두

고 있다.

1. 개발 논의에서 조세의 중요성

가. 거버넌스 향상 메커니즘으로서의 조세20)

조세 및 세수는 정부와 국민 간 협상(bargaining) 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주며, 국가의 

책무성(accountability), 대응성(responsiveness), 역량(capability) 형성에 주요한 역할

을 함으로써 거버넌스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현재까지 조세제도와 거버넌스의 관계를 증

명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지만, Moss et al. (2006)은 한 국가

의 세입 역량은 국가의 전반적인 행정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결국 조세

(taxation)가 국가역량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Prichard 

(2009)는21) 다음의 두 가지 논리로 조세와 정부의 업무 수행력(performance)간의 관계

19)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2011).

20) OECD (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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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국가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이상의 자발적인 납세가 필요함을 

감안할 때 정부는 납세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암묵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양보(concessions)의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22) 또한 시민이 납세자로서 

정부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책무성을 요구하게 되면 이는 정부의 오너십을 자극하여 

국가의 업무 성과를 높이게 된다는 것이다. Prichard (2009)는 자원 수출국이 아닌 국가

에서 조세(taxation)를 둘러싼 정치적 역학 관계를 연구하고, 결국 조세향상 노력이 대국

민 책무성 향상시킨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국가정치, 엘리트 

계층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량, 세수 확대 동기, 조세유형 등 여러 가지 주변요인

(contingent factors)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OECD (2010b)는 역사적으로 볼 때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는 국가의 형성이 조세 체계

의 출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Moore (2007) 역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조세와 거버넌스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23) 과거 서구 선진국에

서는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배 계층과 납세자간 협상(bargaining) 관계는 정부가 국

가의 경제적 부를 증진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정책을 수립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서구 선진국의 시스템과 정치적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급속

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폭넓은 조세기반을 확보한 동시에 이는 정부

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정치 체제(political regime)는 국가를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엘리트 계층과 이를 

견제하려는 사회행위자(societal actors)간 긴장과 균형을 통해 형성되는데, 이 관계에서 

재정 수입(revenue)은 다음의 이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재정 수입은 엘리트 

계층에게는 국가 운영을 위한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만약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가 엘리트 계층의 재정수입 운용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면 이는 엘리트 계층의 국

가권력 행사에도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정부재정이 조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 

엘리트 계층은 세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국민 혹은 비국가행위자와 직․간접적으로 

21) Prichard, W. (2009).

22) 여기서 정부의 양보(concessions)는 정부 서비스의 향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광범위하게는 국가의 민주화

(democratisation)로 볼 수 있다.

23) Moore, 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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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나아가 정부의 조세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납

세자의 요구와 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對국민 책무성

(accountability)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조세 제도를 통해 국가-국민간 관계가 건전

하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24)

만약 정부가 세금이 아닌 다른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면 거버넌스 향상을 기대하기 어

렵다. 자원부국의 낮은 거버넌스 수준은 건실한 조세 체계 구축이 정부의 역량 및 책무성 

강화를 통해 거버넌스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관계를 역으로 증명해 준다.25) 

자원부국의 경우 국가는 재정 수입원이 충분하고 세금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

에 국민에 대해 책무성을 갖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자원부국의 경우 조세 징수를 위한 제

도, 행정 체계의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 의지가 낮아 빈곤지역이나 빈곤계

층이 개발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대다수 자원국가에서는 엘리트 계

층과 국영기업이 자원개발 및 사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다각화되기 어렵고 정

치와 경제간 유착으로 인해 부패가 만연하게 된다.26)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對국민 책무성은 다양한 형태로 구현된다. 우선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소외된 지역 혹은 국민계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세금제도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납세를 이끌어내기 위해 對국민 서비

스를 향상시키고자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재정확보를 높이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기 용

이하도록 경제 제도 및 정책을 도입, 개선하게 되어 전반적인 행정 시스템의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 가령 세금을 비용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주민등록 시스템을 도입하고, 

토지 등록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정부 시스템의 효율이 높아지고 정부 관료의 역량

도 강화된다. 정부가 조세제도의 수정 혹은 도입을 알리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간 소통

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정부 행정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정부가 예측 가능한 재정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발전을 위해 장기적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27) 

24) Moore, M. (2007).

25) OECD (2008).

26) OEC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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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2]는 조세 제도가 거버넌스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조

세제도를 통해 거버넌스의 주요 요소인 책무성(accountability),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

성(responsiveness), 정부의 역량(capability)이 향상되는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단기효과 중장기 효과 거번너스 향상 효과

세금징수를 통해 재정 확보

- 국민․국가 번영에 대한 
정부 의지 확대

- 조세징수의 효과․효율 
향상을 위해 관료 및 정부 
체계 향상 의지

- 국민 요구에 
반응(responsiveness)

- 관료 역량(capability) 향상

국민의 정치적 참여 강화
- 정부의 조세 방법 및 재정 
지출 용도에 대한 감시 
의지확대

- 납세자로서의 
책무성(accountability) 확대

국가-국민간 협상(bargaining) 
관계 강화 (국민은 납세 의무를 
수용하는 대신, 조세징수의 
수준 및 형태와 재정용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제도화하도록 요구)

- 예측가능하고 합리적 
수준의 세제와 조세 징수 
절차의 효율성

- 논의․협상 통한 공공정책 
효과 향상

- 재정 사용에 대한 감시․ 
감독

- 행정 역량, 입법제도 강화

- 정치․관료의 역량 강화
- 국민 요구에 
반응(responsive) 및 정치 
역량(capability) 강화

- 책무성(accountability) 강화

[표-2] 조세 제도가 거버넌스에 미치는 효과

 Moore, M. (2007).

나. 국내재원 동원(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수단으로서의 조세

1) 국내재원동원의 개념 및 중요성

개도국은 단기적으로는 MDGs를 달성하고 경제․사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장기적으로

는 선진국과의 개발격차를 줄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 AfDB

에 따르면 MDGs 달성이 가장 미진한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목표 달성 및 타 지역과의 

27) Prichard, W.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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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연간 380만 달러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파

악되었다.28) 하지만, 이 모든 자금이 외부로부터 개발원조나 투자로 충당될 수는 없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 등 특수한 시기에 개발원조나 투자 재원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음을 감

안하면 개도국은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 소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개발원조와 같은 외부 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

[그림-2]와 [그림-3]은 각각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사회부문 지출 증가세와 개

발원조로 충당되는 비용을 증가세를 나타낸 것인데, 사회부문의 지출 증가세보다 개발원

조로 충당되는 비용의 증가율이 더욱 높을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1980~2006년간 동 

지역으로 유입된 외부 자금은 개발원조(부채탕감 포함) 5배, 송금액(remittances) 9배, 

외국인직접투자는 50배 증가하였다. 외부자금 유입이 증가함과 더불어 동 지역 국가의 

성장률도 증가하여 자연히 공공지출도 증가하게 되었다.29) 결국 개발원조가 중단될 경우 

사회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개발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경제․사회 프로그램을 운

용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개도국이 자립 가능한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궁극

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다. 

[그림-2] 아프리카 국가의 사회부문 지출 증가

28) AfDB/OECD (2010).

29) Gupta, S and Tareq, 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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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개발원조로 충당하는 사회지출 비용 (%)

               
                Gupta and Tareq (2008).

    

개도국 개발을 위해 조달 가능한 개발 재원의 종류는 [표-3]과 같이 크게 내부 및 외

부와 민간 및 공적 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외부 재원은 민간 및 공공자금으로 구

분되며 이는 각각 외국인직접투자 및 자국민 송금과 개발원조 및 채무탕감을 포함한

다.30) 국내 재원은 공공 및 민간 부분으로 구분된다. 공공자금은 조세(taxation) 혹은 기

타 재정수입(public revenue)의 형태이며, 민간자금은 가계 혹은 기업의 저축과 같이 금

융권(financial intermediaries)을 통해서 마련된다.31) 

공공 민간

국내 Tax Savings

외부 ODA FDI, Remittance

[표-3] 개발 재원의 종류

AfDB/OECD (2010).

내․외부 개발재원은 자금의 출처(origin)뿐만 아니라 그 용도(application)에 있어서

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파급효과(impact)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가령 대다수 

개도국은 농업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에 농촌개발 및 농촌인구개발이 우선 개발과제이지만, 

30) Monterrey Consensus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31) Culpep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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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를 통해서는 직접적인 농촌개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32) 다시 말해, 국가 경제 

전체의 부는 증가시킬 수 있으나 대다수 국민의 생활 기반이 되는 농촌지역에 직접적인 

개발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개도국은 적어도 개발 원조를 통해 구축한 경제․

사회 인프라를 유지․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은 국내적으로 마

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도국은 정부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

는 여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2) 조세 제도와 국내재원동원

UN의 새천년선언의 이행 로드맵(Road Map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Millennium Declaration)33)에서는 국내재원동원이 개도국의 자립적인 개발에 기초

가 되는 요소이며 국가의 빈곤퇴치와 궁극적인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사항임을 분명히 하

고 있다. 2002년 개발재원조달을 위한 몬터레이 컨센서스는 MDGs 달성을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개도국 자체적으로 국내재원을 동원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특히, 개도국 정부가 공공재원을 동원 및 관리하기 위한 

효과․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주요한 요소임이 강조된 

바 있다.34)

국내재원의 종류는 크게 저축과 조세로 나누어진다. 저축에 비해 조세를 통한 재원동원

이 다소 용이한 것은 저축이 가계의 수입, 금융기관의 발달과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인

식 등이 필요한데 반해, 조세는 정부가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대부분 조세 측면에서 국내재원동원 이슈에 접근하고 있다. 

국내재원동원 수단으로써의 조세가 갖는 또 다른 이점은 국가 형성 및 역량(formation 

and capability) 강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 이슈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아닌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 분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32) Culpeper (2008).

33) UN (2001).

34) 몬터레이 컨센서스 A 및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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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통한 국내재원동원 이슈는 2010년 MDG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

다. 공여국의 예산지원을 통한 개발재원 지원뿐만 아니라 개도국 자체적으로 개발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OECD 사무총장

은 단순한 조세제도 및 세율과 조세감면 혜택의 축소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

구하였다. 세계은행은 한시적인 세제혜택(tax breaks) 등을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프리카 조세 행정포럼(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은 조세수입의 증가와 더불어 모든 경제인구가 조세 범위(tax 

net)에 포함되고 조세 순응 문화(compliance culture)의 형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개도국에는 세율과 같은 기술적 조세문제 보다 조세 투명성 등 무형의 자산이 더욱 필요

하며, 정부가 재정지출 과정에서 책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기

도 하였다.35)

실제로 한국,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 개도국은 조세를 기반으로 초고속 경제성장을 달성

한 예로, 이들 국가에서는 건실한 세입체계를 통해 효과적인 경제정책 및 정부 역량이 강

화되어 왔다. 대만 정부는 광범위한 재정수입 체계를 통해 기업 및 가계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하경제가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는 1950

년 개발 초기부터 조세, 특히 직접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일찍이 도

입하여 세수의 34% 가량을 직접세로부터 조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 1960년대 개발 

시기에 광범위한 조세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추후 정보시스템 발전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36)

저소득국의 조세부담(Tax-to-GDP) 평균은 18%,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15% 이하인 

반면, 중소득국(middle-income)은 22.5%, 고소득국의 GDP 대비 Tax 비중은 29%, 

OECD 국가는 2008년 기준으로 약 35%에 달한다.37)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도 1975년

에 약 15%, 1995년에도 20%에 불과하여 최근까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7년에 

26.5%까지 증가하여 단기간에 크게 증가하였다.38)

35) http://www.un.org/en/mdg/summit2010

36) OECD (2008).

37) www.oecd.org/ctp/taxdatabase

38) www.oecd.org/ctp/tax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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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taxation) 분야에 대한 접근법

가. 조세분야에 대한 주요 접근법

조세에 대한 시작 혹은 접근법에 따라 조세 개혁 혹은 조세 체계를 형성할 때 가장 중

요한 고려 요소가 무엇인지 결정된다. 또한 접근 방법에 따라 공여국이 개도국 조세 개혁

을 지원하는 유형도 다르게 나타난다. 조세(taxation)에 대한 접근법은 크게 경제적 접

근, 행정학적 접근, 정치경제학적 접근으로 나누어진다. 접근법에 따라 정책함의도 달라

지면, 이들 정책은 종종 충돌하기도 한다. 전통적인 조세는 적정 혹은 필요한 수준의 공

공재정(public spending)을 가장 효율적(efficient)이고 공평한(equitable) 방식으로 조달

할 수 있는 조세 체계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경제학적 접근은 공공경제

적 관점(public economics approach)과 거시경제적 관점(macroeconomic approach)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공공경제적 관점은 미시적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에 

초점을 둔 최적의 조세 원칙에 따른다. 후자는 장기적으로 조세 정책이 정부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행정학적 접근은 조세 행정에서의 효율․효과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효율성은 조세의 

징수, 조세법 집행,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즉 조세로 인해 징수자와 

납세자 양측에 발생하는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과 납세순응비용(compliance 

cost)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 행정의 효과성은 세금이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사법체계에 의거하여 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치학적 접근은 조세 제도와 정

치 체제간 상호관계에 초점을 둔 것으로, 조세 문제를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정치적 이슈라는 관점에서 본 것이다. 따라서, 조세 정책이나 조세 개혁을 논의할 때 정

치적 분석을 우선시 하며, 조세 제도를 수립할 때 사회적 합법성, 제도적 역량, 정치적 

발전을 주요한 고려 요소로 삼는다. 조세에 접근하는 시작이 국가의 법적정통성

(legitimacy)과 역량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이 접근이 곧 조세와 거버넌스가 연결되

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조세에 대한 행정학적 접근 뿐 아니라 정치학적 접근

법이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관점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39)

39) Lledo, V.,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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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초기의 조세 개혁은 국제금융기구(IFIs) 주도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조건으로 

비교적 동일한 형태의 조세 개혁이 추진되어 왔으며, 이는 주로 절대적 조세수입의 증

대, 미시경제에 중립적인 조세 체계, 시장화․교역․금융자유화 등의 조치와 양립 가능

한 조세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 경제학적 접근법을 따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제학적 

접근에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최근에는 조세 행정 및 거버넌스를 고려한 조세 개혁 프

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나. 개도국의 조세 문제40)

개도국은 대개 조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개도

국 경제는 세금을 부과 및 징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농업 비중이 높고 소규모 영세기업

이 많아서 소득세(income tax),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와 같은 소위 근대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여지가 낮다. 지하경제(informal sector)가 만연한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하경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경제주체가 세금을 회피하거나 각종 규제를 회피

하기 위해 자신의 행위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단순 오류 혹은 누락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선진국은 대개 전자의 경우로 정부가 지하경제 활동을 포착하기 어려운 경우에 속

한다. 개도국의 경우는 이 외에도 정부의 역량, 통계 체계 등으로 인해 비의도적으로 발

생하기도 한다.41)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하는 일은 국가 세수의 증가 뿐 아니라 동시에 

정부의 역량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다음은 조세 정책과 행정의 역량의 부족이다. 경제․사회 구조에 적합한 형태의 조세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행정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결국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조세 정책은 조세 행정의 수준, 즉, 실제 징수가 가능

한지의 여부로 결정되기 때문에 조세 행정의 향상 없이 효과적인 조세 정책도 기대할 수 

없다. 부패 만연, 구시대적 조직 구조, 조세 공무원의 역량, 세무 인력의 부족 및 양성 

및 훈련 시스템 부재, 세무 관련 데이터의 양적․질적 수준이 낮은 것도 문제점이다. 세

무 자동화 시스템이나 납세자 서비스도 개선의 대상이 된다. 납세 순응도가 낮은 것은 세

40) OECD (2010b) 및 Di John, J. (2008).

41) 지하경제는 국민의 경제활동 중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활동으로, 정부의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

는 부분이다. 정부가 포착하지 못하지만 이는 실제로 한 국가의 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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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한 이해 부족일 수도 있지만 정부의 기능에 대한 불신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납

세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도국의 조세 체계는 세원을 확대하고 조세 행정을 현대화하기보다 단기

간에 세수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결과 개도국의 세원은 

매우 좁으며 교역세(trade tax)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은 반면 소득세에 대한 의존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개도국의 경우 VAT와 같은 다른 세수에 비해 징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관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역자유화로 인해 세수 감소의 

폭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으며, 수출로 인한 세수 감소는 개도국 정부의 재정 수지 불균형

까지 초래할 수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세수 중 자원과 무관한 세수 중 1/3은 

교역세로 GDP의 약 4%를 차지한다. 자원개발을 통한 세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국

민과 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GDP 대비 

조세수입(tax to GDP ratio)은 1980년대에는 15% 미만이었으나, 2005년 18%로 증가하

였다. 하지만 대부분이 천연자원 개발을 통해 획득한 것으로, 지난 25년간 자원과 관계없

이 증가한 세금의 비중은 1%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2)

3. 조세 개혁(Tax Reform)43)

기본적으로 조세 개혁의 목적은 정부가 최소한의 경제․사회비용으로 적절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충분한 세입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에, 개도국에서 행해지

던 조세 개혁 초기에는 세수 증대를 위한 기술적 접근(technical approach)이 주를 이루

었으나, 점차 형평성, 투명성과 같은 요소들과 함께 고려하여 세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정치적 분쟁을 줄이고, 국민의 신뢰 형성을 위한 정치적 접근법을 함께 고려하기 시작하

였다. 이는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성공적인 조

세 개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의지, 정부의 역량,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조세 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 개

혁의 기본 요소는 다음과 같다.

42) Gupta, S and Tareq, S (2008).

43) Bhushan, A and Samy, Y (2010), Fjeldstad and Moor (2008), Jenkins, G. and Khadka, R. (2002), World 

Bank (1991) 참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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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세 정책

1) 세원 확대44)

소득수준이 매우 낮고 농업 기반의 개도국은 기본적으로 세원이 협소하기 때문에 세원

을 확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지

하경제(informal economy)가 만연하기 때문에 개도국에서는 세금을 징수하기 용이한 섹

터나 소득계층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세수를 충당하게 된다. 이는 경제구조를 왜곡시

킬 뿐만 아니라 납세 의지를 약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조세 개혁에서 

가장 주요한 사항은 조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왜곡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세수

는 극대화하는 것이다.

개도국은 세금을 부과하기 쉬운 관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무역자유화 등으로 관세

가 낮아지거나 폐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세수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역세

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동시에 이를 대체할 만한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

세, 판매세 등의 세원(revenue)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위 근대 조세제도라고 불리

는 이 세제들을 운용하는 것은 훨씬 복잡하고 역량이 요구된다. 세원을 한층 확대하기 위

해서는 가령 토지세 및 건물세, 환경세 등 다양한 세수기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세율의 합리적 조정

세원확대를 위해서는 세율(tax rate)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세원이 협소할

수록 정부는 세율을 높이게 되고 이는 납세자의 조세 회피를 유발하게 된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세, 상품․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치품 및 비필수재에 대한 세

금, 소득세, 기업소득세를 개도국 구조에 맞게 적절한 세율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세수 기반이 약한 개도국에서는 조세 감면 및 조세혜택남용 등이 만연한데, 이는 

결국 세수를 잠식하고 역량이 낮은 개도국 조세 행정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든다. 또한 

조세감면 제도는 엘리트 계층이나 대기업과 같은 특권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부패의 온

44) 세원의 확대는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확대․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 주기 때문에 정부의 對국민 서

비스 향상을 통해 정부의 대응성(responsiveness) 및 책무성(accountability)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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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지하는 추세이다.

3) 조세 체계 간소화 

여러 차례 언급되었지만 개도국의 행정 시스템은 복잡한 세제를 집행할만한 능력이 부

족하기 때문에 조세 체계를 간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조세 개혁을 실시한 국가에서는 

대부분 조세 체계를 간소화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상품 및 판매세에 부과되는 다양한 

세제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한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복잡한 여러 개의 법안이 하

나의 법으로 통일될 수 있으며, 조세 당국 및 납세자 역시 최소한의 법안 및 법령을 준수

하면 되기 때문에 조세법에 대한 양측의 인식수준도 향상된다. 이에 따라, 조세 행정 체

계도 간소화되기 때문에 징수비용이 감소하며, 징수 절차가 간소하고 명확해지는 만큼 조

세 행정의 투명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나. 조세 행정 향상

최적의 조세 정책이라도 효과적인 집행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세 정책 수립 시에 반드시 조세 행정의 수준을 염두에 두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조세관련 행정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개도국에서는 

조세 행정이 곧 조세 정책을 의미할 만큼 조세 행정 역량이 세수의 수준을 결정할 정도

로 중요한 부분이다. 조세 행정의 역량은 국가의 전반적인 행정 역량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쳐 거버넌스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 체계의 

정보화를 도입한다거나 정부의 관심에 농촌지역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 까지 확대됨

에 따라 국가 형성(state-building)에 기여하게 된다. OECD도45) 조세 행정이 점차 조

세 개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조세 관련한 전반적인 역량강화와 함께 다음

의 네 가지 분야를 조세 개혁의 주요 어젠다로 선정하였다.

1) 조직 재정비 (Reorganization)

조세 당국의 조직 구성이나 재정비 형태, 절차는 해당 국가의 사회․문화․경제적 배

45) OECD (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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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개도국의 조세 조직 재정비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

다. 많은 개도국에서는 조세를 담당하는 조직이 재정부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조

세를 담당하는 부서는 대부분 세금 유형에 따라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직 체계는 조

세의 기능에 기반을 두어 재정비 되는 추세이다. 또한, 조세 부과 및 징수의 정책 및 기

능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기존의 조직을 재정비하기 보다는 별도의 조세담당 기관을 

설립하여 재정부나 엘리트 계층으로부터의 압력을 차단하고 있다. 조직의 도덕적 해이 및 

부패 방지를 위해 수장은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재정, 운영에 있어

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46) 

또한 개도국은 총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대규모 납세자 그룹을 별도로 관리

하는 부서(Large Taxpayer's Units, LTUs)를 설치하기도 한다. 세수가 작은 개도국에

서는 극소수의 납세자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 그룹을 집중적으로 관

리하면 비용 효율적으로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가령, 자원부국에서는 석유 및 가스 

기업 등이 별도의 관리 대상이 된다.47)

2) 자율성 (Autonomy)

조세 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개입과 여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성

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

서 부패의 여지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조세 공무원에게 타 부처에 

비해 임금이나 업무 환경면에서 적절한 보상체계를 제공해야 한다.48) 조세청이 조직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형평성 등의 문제로 임금 및 보상체

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세 개혁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

여 개도국에서의 조세 행정 개혁은 기존의 부처나 기관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세금징수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을 창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49)

46) DFID의 Rwandan Revenue Authority 지원 사례 참고.

47) Gill, Jit B. S.(2003).

48) 선진국은 조세관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시스템 구축하는데 수세기가 소요되었으며, 부패방지에 성공한 가

장 큰 요인은 조세관료에게 적절한 보상 체계를 보장해주는 것이었다.

49) 현재까지 적어도 14개 아프리카 국가 및 10개 라틴아메리카에서 조세 개혁 추진을 위해 반독립기구 형태의 

조세청(semi-autonomous revenue agencies)이 창설되었다. (Fjeldstad and Moor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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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줌으로써 조세 관료를 모니터 하고 책무성을 갖도록 유인

할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에 역으로 부패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직원의 직업 역량 개발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

를 마련하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인사이동 제도를 도입하고, 세무공무원과 납세자 

및 기업이 직접 대면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줄여야 한다.

3)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조세 행정의 효율성은 정보기술(IT)의 도입․현대화 없이는 향상될 수 없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개도국의 조세 행정에서 주요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조세징수를 위한 기록 

및 정보의 체계 및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 혹은 이미 정보가 축적되어 있더라도 조세징수 

과정에서 활용도가 낮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폭넓은 세수 기

반을 확보하는 데에도 장애요인이 되지만 세금을 실제 징수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비용이 

발생하여 조세 의지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는 조세 

행정 시스템의 자동화로 대부분 해결 가능하다. 정보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세금서식 처리, 

통계자료 처리, 세수 추정을 위한 데이터 관리와 같은 업무 처리 자동화를 통해 징수비용

을 감소하고 시간효율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시스템 공유를 통해 

세금 탈루도 쉽게 적발할 수 있으며, 관료-납세자간 개인적인 관계를 줄여서 부패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조세 정책과 호환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규 정책과 맞지 않을 

경우 오히려 조세 체계가 악화될 수 있다. 조세 행정 분야에 정보기술을 도입할 때 몇 가

지 선결 조건50)이 있다. 우선 채택하고자 하는 기술이 개도국 담당 관료 및 공무원의 역

량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하다. 개도국의 기본적인 행정 역량을 감안하여 되도록 시스템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화기기 및 소프트웨어는 관련 시스템과 호환, 

네트워킹 되어 운용될 수 있어야 하며, 자동화 기기의 채용은 담당자의 역량, 훈련의 속

도와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자동화시스템이 조세 행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50) 조세 개혁의 행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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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은 숙련된 조세관료의 부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고 제한된 인

력으로 조세징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웹사이트를 구축하거나 전화자동

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금 징수 및 납세에 자진 서비스(self service)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온라인 조세징수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거나 소득세 납

부를 위해 납세자가 직접 신고(self-assessment)를 하기도 한다. 관련 인프라 구축비용

이 높은 편이고 컴퓨터 접근성, 조세청의 의지, 납세자의 자발성 등의 요인에 의해 결

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규모 납세자 혹은 납세 기업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기도 한다. 

AEO (2011)는 성공사례로 온라인 파일링 및 납세제도룰 도입한 튀니지를 소개하고 있

다. 튀니지는 단계별로 동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2001년 초기에는 납세자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비의무적 제도로 도입하였고 2005년에 매출액(turnover)에 따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동제도 도입 후, 납세자와 징수자 양측에 시간․비용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율도 

감소하는 동시에 세수도 증가되었다.   

[참고-2] 튀니지의 E-정부와 조세 시스템

는 납세자인식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 납

세자를 구분하는 고유번호가 없다면 세금부과를 위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목적에 부합하게 

저장, 관리,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타 공여기관으로부터 기 지원되었던 ICT 시스템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지원하고자 하는 시스템과의 중복․호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4) 납세자 서비스 (Taxpayer Services)

상기 3가지 내용이 세액을 평가, 처리, 징수하는 정부의 조세 행정 측면의 요소였다면, 

납세자 측면에서 납세 의무(compliance)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세 

당국의 납세자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세금에 대해 잠재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쟁 없이 자발적 납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세 당국

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조세 당국은 납세자에게 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납세 의

무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인식 강화 사업을 제공하여, 체납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징벌 제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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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7 2008 2008.9 2009.9

사용자 등록 회수
(Number of registered users)

48 813 1845 1634 3503

세금 신고 건수
(Number of tax declarations)

42 616 1478 1350 2838

신고 비율
(% of declarations)

87.5% 75.8% 80.1% 82.6% 81%

온라인 파일링 통해 납부된 금액
(Amount paid by online filing)

26,249 156,564 219,989 250,977 299,516

·온라인 통한 납부세액/총 세수
(% of Revenue from online filing)

 - 54.9% 66.4% 68.6% 75.5%

                                                                   AEO (2010).

다. 조세 개혁의 절차

조세 개혁은 정책 수립과 행정 시스템 개혁,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률 제정까지 여러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기간이 길고 비용도 높은 편이다. 때문에 IMF나 세

계은행과 같이 전통적으로 조세 개혁을 지원해왔던 기관들은 장기적 패키지 형태의 지원

이 주를 이룬다. 한 국가의 조세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building 

blocks)이 있으며,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일종의 핵심 경로(critical path)가 존재한다. 

IMF가 운영하고 있는 조세 개혁 패키지는 이러한 경로를 잘 보여준다. 이 패키지는 

[표-4]와 같으며 총 9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 모델은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공여국이 또

한 [표-4]와 유사한 패키지 형태로 조세 개혁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조세분야의 

지원은 전적으로 공여국의 지원 규모와 개도국의 조세 체계 현황 및 역량, 개혁에 대한 

정치적 의지 등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장에서 논의되는 영국의 

DFID는 [표-4]에서 제시되는 전체 모듈에 걸쳐 지원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르완다의 

조세 개혁 지원 사업은 조세청 설립 이전 준비과정부터 지원하여 조세 행정 및 역량 개

발을 위한 기술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르완다와 같이 포괄적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와 함께 DFID는 잠비아 조세청 역량강화 사업, 가나 부가가치세 도입 지원 사업과 

같이 부분적 지원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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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IMF의 조세 개혁 지원 모듈

모듈 목표 업무 예시

모듈 1. 
조세 전략

포괄적 
조세시스템 
프레임워크수립

– 통합적인 조세 개혁 전략(정책, 법률, 행정 체계 
포함) 수립 및 조세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행정 원칙 수립

– 개혁전략․계획 보고서 발간
– 개혁프로그램 지원 위한 다년간 재원동원 계획 등

모듈 2. 
개혁 관리

개혁 프로그램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준비

– 고위급 운영위 설치
– 책임 소재를 명시한 프로젝트 관리 문서
– 개혁 이행을 위한 자금 및 인력 자원 배분
– 개혁프로그램 연간 검토

모듈 3. 
조세 정책

기존 조세제도 
향상/현대 조세의 
기본 요소 도입

– 적합한 직․간접세 조합(부가가치세, 소비세, 법인세, 
개인소득세)의 조세 정책 수립

– 납세순응 환경 분석, 지하경제의 규모 분석, 납세자 
크기별 순응 역량, 조세 행정 역량 등 고려

– 조세 개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조세 정책 부서의 
역량 

모듈 4. 
조세 행정 기관

현대화된 
조세기관 설립

– 조세 행정을 수행하는 단일․통합된 조직 설립
– 조세기능에 따라 설립된 조세기관이 조세 행정 

업무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등
– 모든 조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소간 

네트워크

모듈 5. 
납세자 등록 및 
신고, 납부 절차

납세/징수의 효율 
및 효과 향상을 
위한 절차 마련

– 조세절차 코드(납세자 등록, 기록, 납세, 징수, 벌금 
등)

– 신고납세(self-assessment) 제도에 기반한 납세자 
등록

– 금융시스템 통한 납세 체계 구축 등

모듈 6. 
집행

개혁 프로그램의 
집행

– 납세자 등록 및 파일링
– 세금 납부 및 연체금 관리
– 위험기반의 세무 감사
– 공정한 분쟁 처리 절차 운용

모듈 7. 
납세자 서비스

신뢰에 기반한 
납세자 지원 

– 납세자 자진신고 및 세금납부를 위해 필요한 
정보이용 및 정보공급 채널 확대(인터넷, 창구, 
전화, 메일)

모듈 8. 
조세 행정 지원

조세기관의 성과 
측정 및 보고

– 연간 실행계획 및 조세 행정의 성과 측정 기준
– 조세 행정 모니터링 및 성과 보고 체계 구축
– 이용 가능한 자원 및 역량에 부합하는 정보기술을 

통한 행정 지원 등

모듈 9. 
조세 행정 기능 
정상화

신규 조세 체계 
및 절차의 제 
기능 및 투명성 
확보

– 운영 성과에 대한 연간 보고서
– 내부 감사 보고서
– 납세자 및 시민사회와 소통 메커니즘
– 조세관료 윤리지침 등

IMF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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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주요 공여기관의 조세 개혁 지원

1. 개요

조세 관련 사업에 사용된 ODA는 2006년 기준 약 8,800만 달러로 총 ODA 1,030억 

달러 중 0.08%에 불과하였으며, 2007년에는 약간 증가하여 0.15%를 기록하였다. 총 

ODA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낮지만 개도국 조세 체계 강화에는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르완다의 세수는 조세청(Rwanda Revenue Authority, RRA) 설립 이후 

1998년 GDP 대비 9%에 불과하던 세수가 2005년 14.7%로 증가한 사례가 대표적인 예

이다.51) 이 분야의 사업은 MDGs 달성 촉구, 몬터레이 컨센서스, G20 개발 컨센서스 등

에서 재원동원 및 조세 분야가 주목받게 됨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기구, 지역개발은행, 양자 공여국, 지역간 협의체, 연구소, NGO 등 공여기관에 따

라 조세 이슈에 접근하는 방식도 상이하다. 공여기관에 따라 행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거

나 조세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조세 개혁 분야의 전통적 공여

기관은 구조조정프로그램을 추진해온 IMF와 World Bank이다. 두 기관 모두 조세 개혁 

지원을 위한 다자간 신탁기금을 설치하고 있다. IMF는 EC나 IDB, OECD, World Bank

와 같은 다자기관 혹은 협력기구나 DFID와 같은 양자 기관과의 다자간 협력을 통해 개

도국 조세 개혁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EC 역시 조세 분야 지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

다. 초기에는 중․동부 유럽 국가의 조세 행정 개혁을 지원하면서 전문성을 향상시켜왔

고, 최근에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양자 공여기관 중에서는 영국의 DFID와 독일의 GIZ가 대표적이다. DFID는 효과적인 

조세 제도와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세원을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프로그램까지 지원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Norad는 천연자원에 대한 조세와 관

리, GIZ는 조세 행정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며,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및 서아프리카 

51) OECD (2009a) 및 OECD (2009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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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공동체(ECOWAS)와 같은 지역간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의 [표

-5]는 조세분야의 대표적 공여기관과 주요 활동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조세분야를 지원

하고 있는 대다수 공여국이 유럽 국가이고 수원국은 대부분 아프리카와 유럽 지역에 집중

되어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조세지원의 공여국 사례로 영국의 DFID, 독일의 GIZ, 일본의 JICA

를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공여국별로 조세 개혁 중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조

세 개혁 지원사업의 내용과 절차, 지원형태 및 규모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향후 조세

지원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중앙아 서반구 국가

ADB √ √

AfDB √

Canada √ √ √

DFID √ √ √

EU √ √ √ √

France √ √ √ √

GTZ √ √

Japan √ √ √

Norway √ √

Netherlands √ √

Sweden √

Switzerland √ √ √

US √ √ √ √ √

World Bank √ √ √ √ √

[표-5] 주요 공여국(기관)의 지역별 지원 현황

IMF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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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DFID

가. DFID 조세 지원 사업 개요

영국 개발원조청(DFID)은 오랜 기간 동안 개도국 조세 개혁을 지원하면서 조세분야 지

원에 있어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해 왔다. 1992년부터 40여개 이상의 조세 관련 프로젝트

를 수행하면서 주로 행정부문에 초점을 두고 조직 거버넌스, 인적자원개발, 조세 효율성 

향상을 지원해 왔다. 최근에는 조세 분야의 지원을 통한 경제성장, 국가 형성, 조세를 통

한 거버넌스 강화 까지 관심을 넓히고 있다. DFID의 조세 지원은 기술원조 사업뿐만 아

니라 연구 활동까지 포함하여 DFID의 강점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52)

양자 간 지원 뿐 아니라 국제기구와 협력 형태로 지원해 왔다. IMF와는 르완다 조세

청 지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협력 사업을 시행해 왔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의 조세 개혁

(Tax Reform Project in Africa)과 같은 지역 협력 사업에도 관여하고 있다. 특히, 아

프리카 국가의 정부가 세원을 확대하고 빈곤층 친화적 세금 징수, 정치적 책무성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DFID

의 조세 지원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형태에 있어서도 다양하다. 

기본적인 조세 체계나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는 수원국에는 세금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여 큰 틀 안에서 조세 행정을 지원하거나, 혹은 수원국에 적절한 조세제도

를 도입하도록 하는 부분적인 조세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번 장에서는 DFID가 

지원한 조세 사업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DFID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나. 르완다 조세청(Rwanda Revenue Authority) 지원 사업53)

DFID의 르완다 조세분야 지원은 1997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르

완다 조세 개혁에 대한 지원은 GDP 중 조세수입의 비중 및 조세징수 비용이 모두 목표

치를 초과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 르완다 조세청 설립 이후 세수는 첫해에 6천

만 파운드에서 2008년 4.2억 파운드로 증가하였다. 세수의 증가에 따라 국가예산도 증가

52) FJELDSTAD, O.-H. and Heggstad, K (2011).

53) Land (2004) 및 DIFD 웹페이지 참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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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08년 이후 식수․위생 분야의 지출은 2003년 대비 5배, 교육 분야 지출은 2배, 

보건 분야 지출은 약 5배 증가하였다.54) 이는 전반적인 국가의 역량이 강화되었으며 사

회분야의 지출 향상으로 파급효과가 전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 효율, 투명성 등 바람

직한 거버넌스 문화를 창출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부패 정도 역시 1998년 

당시 보다 현저히 낮아 졌으며 이는 인근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55)

르완다 내전 종식 후 재건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제도 

개혁이었다. 당시 세금 및 관세는 모두 재정부(Rwandan Ministry of Finances) 관할이

었으며, 동일한 직원이 조세 정책에서 세금징수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었다. 부패, 역량, 

시스템,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조세 정책과 집행 업무가 분리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1998년에 반자치기관(semi-autonomous)인 르완다 조세청(Rwanda Revenue 

Authority, RRA)이 설립되어 세금 및 관세 징수 업무를 담당해 왔다. 조세청 설립 이후 

세수는 6년 만에 GDP 대비 9.5%에서 13%로 증가하였다.56)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국내

재원을 증가시킬 수 있었던 요인은 조세 개혁이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 하에 단계별로 실

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RRA의 지위가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업무내용(mandate)의 명확성,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한 조직 및 인프라의 역량 구축이 성

공 요인으로 꼽힌다.57) 또한 조세 개혁의 전 과정에 걸쳐 DFID와 IMF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있었으며, 이들 기관은 특히 조직역량 개발, 리더십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데에

도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르완다 조세 개혁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58) 우선 르완다 조세청이 재정부로부터 독

립하여 설립되고 자율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이 기간에는 조

직의 구조, 역할, 책임, 직원 관리 및 선발 정책 등 조직을 구성하는 업무가 주를 이루었

으며, 부가가치세 도입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과거 조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역

량에 대해 재평가가 수행되고 인력이 충원되었으며, 이는 부패를 방지하고 신뢰를 구축하

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었다. 무엇보다 초기에 조세청 청장(Commissioner 

54) DFID (2006).

55) Land (2004).

56) DFID 웹페이지 참조 작성.

57) Land (2004).

58) Land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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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을 이 분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 인사(expatriate)로 채용하여 도덕적 해

이를 방지하였다. 또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부서 설치를 위해 컨설턴트가 

고용되어 조세징수 절차 및 시스템 개선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DFID는 조세청 

설립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신규 조직이 설립되는 과정을 지원하였다.

다음은 조직의 확장과 조세징수 성과가 향상된 시기로, 조세징수 활동이 확장되고 실제 

세수가 확대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조세청의 조직을 기

능에 따라 개편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2001년에는 고위관리조직의 개편이 단행되었으

며 청장도 르완다 내국인으로 교체되었다. 관리층 인력이 개편되면서 DFID는 새로 채용

된 관리층에게 기획 및 모니터링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조언과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기

술지원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동화, 성과기반의 인력관리 등 업무 과정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세 

행정의 현대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신규 컴퓨터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모든 납세자의 

계정이 하나의 파일로 통합되어, 르완다 전역에 있는 세무서가 본청과 연결되어 온라인으

로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부서의 기능에 따라 조세청의 조직개편이 단행되었다. 르완

다의 소비세 법안은 1964년, 관세법은 1968년에 도입되어 노후한 면이 있어, 이 시기에

는 조세청이 징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되는 법적 요소를 규명하고 다른 법

체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 과정은 전적으로 르완다 조세청이 주도하

여 이루어졌으나, DFID는 조세 행정 및 개혁 분야의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바 

있다. 1단계 르완다 조세청 설립 초기에는 장기 기술지원을 제공하였으나 점차 단기 기술

지원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오히려 조세청이 조직개편을 하고 새로운 업무 체계, 절차

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 실행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실제로 DFID와 르완다 조세청간 긴밀한 파트너십이 조세 개혁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영국 DFID는 조세청 설립 초기부터 재정 및 기술지원을 제공, 1997년부터 2005

년까지 약 1,500만 파운드를 지원하였다. DFID의 르완다 국가지원전략의 일부인 동 사

업은 총 5단계에 걸쳐 지원되었다. 첫 2단계는 조세청 설립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였으

며, 무엇보다 조세청 설립을 위한 연구 지원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나머

지 3단계는 조직 및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DFID는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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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할 수 있는 국가의 재정이 되는 세금징수 기관을 설립․개선하는 과정에 관여해 왔

으며, 또한 인력배치 과정에서 기존 직원이나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배제하는 등 외부인으

로서 위험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세 개혁에 대한 르완다 내부의 정치적 

의지가 높았으며, DFID 역시 전략적․기술적 조언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재원을 지원하

는 등의 "조력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위험요인이 낮아졌다는 평이다. 

또한 DFID 르완다 사무소와 르완다 조세청이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유지하고, 각자의 역

할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가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59)

Land (2004)는 RRA 설립 및 강화를 통한 르완다 세수 증대를 목표로 한 동 프로젝

트에서 DFID의 역할을 재정지원60) 외에 다음의 4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 DFID는 계획에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수요에 대해 적극 

대응, 적절한 기술․재정 지원을 한 반면 중요한 결정은 르완다 조세청(RRA)의 

고위관리층 및 이사회가 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해 주었다. 이는 DFID 조직이 의

사 결정과정의 관료성이 낮고 지원 결정․집행하는 속도가 빠른 편이어서 현지 

업무가 지연될 여지가 낮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또한 DFID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RRA 설립․강화 과정을 지원해 왔지만, 프로젝트 설계 과정에서는 한 국가의 세

금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을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것

을 감안하여 프로젝트 디자인 과정에서 유연하고 단기적인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 팀워크와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제: 조직 직급별 팀워크 체제는 DFID와 RRA간 

파트너십과 결과에 대한 책임 공유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운영위원회를 

두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고 소위원회를 두고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대해 논의하

는 주간 회의를 개최하는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성공 요인 중 하나이다.

• 프로젝트 관리 지원: 조세 행정 및 개혁 분야 전문가인 프로젝트 관리자가 파견

되어 DFID와 RRA 관리자간 중립적인 연락담당관 역할을 수행하였다. 프로젝트 

59) Land (2004).

60) DFID의 재정지원은 총 2,050만 파운드로 현재 르완다 조세청이 징수하는 세금의 4주 평균 액수가 이와 동일

한 금액이다. 세수의 증가로 원조와 국내세수 간 차이뿐만 아니라, 원조로 조달되는 르완다 정부 예산 비중도 

현저히 감소하였다. 2001년 르완다 예산 중 국내에서 동원된 재원의 비중은 34.62%였으나 2006년에는 

48.7%로 크게 증가하였다 (DFID 웹페이지 참조).



  43

관리자는 재정․기술자원을 배치하고, 감시 및 감독하는 행정기능과 조세 정책 

및 행정 관련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였다.

• 기술지원: 기술지원은 RRA 지원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기술

지원은 기본적으로 각종 자문 및 멘토링 서비스로 이루어졌으며, RRA 조직의 한 

계통 관리 기능(line management)을 수행, 신규 시스템 및 업무 절차를 설계․

집행, 현지 훈련 등을 제공하였다. 

다. 가나의 부가가치세 도입 지원 사업

DFID의 가나 부가가치세 도입 지원 사업은 두 단계로 이루어 졌다. DFID는 1992년 

가나의 부가가치세 도입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나, 가나의 부가가치세(VAT) 법안은 

1995년에 국민의 반발로 3개월 만에 철회되었다. 실패의 요인은 높은 부가가치세율, 법

안 통과 지연, 국민들의 인식 부족이었다. 제2차 사업은 당초의 사업안이 수정된 후 

1997년에 재개되었으며, 특히 대국민 교육 캠페인이 강화되어 이루어졌다. 동 프로젝트를 

통해 가나의 부가가치세가 도입됨으로서 조세기반(tax base)이 확장되고 향후 세수증대를 

위한 조세도구(tax instrument)의 도입으로 가나 정부의 조세 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평

가되었다.61)

동 프로젝트는 총 180만 파운드 규모로 3년간 진행되었으며, 부가가치세 도입을 위한 

입법, 기관 형성, 컴퓨터 시스템 구축, 대국민 교육을 위한 기획 및 집행 지원 등이 포함

되었다. VAT Service(VATS)가 설립되고 직원 채용 및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조세를 집

행하기 위한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62)이 개발되었다. 

라. 우간다 조세청 지원 사업63)

DFID의 우간다 조세청 지원 사업(Uganda Revenue Authority Project, URAP)은 

우간다의 세수가 1990년 초반 GDP 대비 6%에서 1990년대 후반에 12%로 증가하여 성공

61) Gray, J. and Chapman, E. (2001).

62) VIPS: 부가가치세 관리를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63) Gray, J.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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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 주요한 성공 요인은 조세징수의 시스템의 개선을 꼽힌다. 동 사

업은 1991년 개시되어 2000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조세청 설립에서 조세제도 도입, 조세 

행정 개선 등 폭넓은 분야를 지원하였다. 주요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우간다 조세청(URA) 설립 지원

• 부가가치세(VAT) 도입 

• 조세 행정의 관리체계 강화

• 기술 및 관리운영 훈련 제공

• 관세 인프라 향상

마. 잠비아 조세청 강화 프로젝트

잠비아 조세청 강화 프로젝트(Zambia Revenue Authority Consolidation Project, 

ZRACP)는 잠비아 조세법 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세수가 확대되고, 잠

비아 조세청(ZRA)이 효과․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강화하기 위해 DFID가 

지원한 사업이다.64) ZRACP는 DFID의 경제개혁 및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잠비아 국가지원전략(Country Strategy 

Paper)에 포함된 사업이다. 동 사업은 1995~1999년의 5년에 걸쳐 세 단계로 진행되었

다. 사업의 내용은 조세 행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업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

다.65)

• 관세현대화 프로그램(CMP), ASYCUDA(automated system for customs data) 

도입

• 직접세 현대화 프로그램

• VAT 집행 지원

64) 동 사업은 잠비아 조세청(ZRA) 설립 및 관리 지원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1997년 개시되었으나 18개월간 지

연되었다가 재개되었다. DFID 거버넌스․제도(Governance & Institution Department, GID) 자문관이 사업내

용 및 현황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 이를 반영하여 재개하였다.

65) 동 사업에 대한 DFID의 투입 요소는 18 staff years of technical cooperation advice, 100 months of 

consultancy support, 35 UK training attachments로, 사업 규모는 총 5.7백만 파운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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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 및 정보시스템 강화를 위한 전사 수준의 지원

• 고위관리급 개발 프로그램(SMDP) 및 역량 개발 지원

• ZRA 고위급 관리자 업무를 위한 자문 및 기술협력

바. DFID의 연구 지원 사업66)

DFID는 장기적으로 조세 개혁 분야의 사업을 지원해온 만큼 동 분야의 연구 사업도 

장기적으로 지원하여, 연구에 기반한 포괄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조세 개혁과 거버

넌스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실질적인 근거를 발굴해 왔다. 한 예로 DFID의 연구지

원 사업 후속으로 개최된 ‘조세와 국가 형성(Tax and State-building in Africa)’ 

컨퍼런스는 아프리카 조세 행정포럼(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 창설과 아프

리카 조세연구소(African Tax Institute) 설립 구상의 계기가 되었다.

DFID는 2000년~2010년 10년간 총 2단계에 걸쳐 IDS의 Centre for the Future 

State의 연구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동 사업은 조세관련 연구를 포함한 거버넌스 및 

국가 형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OECD/DAC의 거버넌스 네트워크(GOVNET)의 

조세와 책무성(tax and accountability) 개념 형성에 기반이 되었다.

국제조세개발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ax and Development, ICTD)는 DFID

가 Norad와 함께 지원하고 있는 연구 컨소시엄으로, 2010년부터 5년간 지원받고 있

다.67) DFID는 저개발국/취약국의 조세 문제가 재원 조달의 수단이라는 기술적 접근에서, 

근본적인 빈곤퇴치와 MDGs 달성에 필요한 국가건설(state-building)에 필수적인 요소라

는 정치적 접근으로 옮겨가고 있다. 즉, 조세문제를 개도국의 거버넌스(accountability, 

responsiveness, corruption) 문제로 보고, 지원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에, DFID가 

지원하는 ICTD는 조세시스템이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가의 역

량을 강화한다는 연결고리를 찾고, 이를 뒷받침(what works) 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

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중점 분야는 다음과 같다.

66) DFID (2009).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nual Report 2009: Volume 1.

67) http://www.ids.ac.uk/go/idsproject/international-centre-for-tax-and-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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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국의 조세시스템 이해

• 조세제도의 포괄성 및 영향이 미치는 범위 

• 조세 행정과 조세 개혁 제고

• 국제사회의 조세 및 조세회피 이슈

• 개발원조와 조세, 국가 형성(state-building)

3. GIZ(Germ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가. GIZ의 조세 개혁 지원의 개요

GIZ는 개도국 조세지원 분야를 지원할 때 주로 장기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지원 및 단기 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인 

직원파견, 훈련 프로그램 제공 사업과 병행하여 진행된다. 하지만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기술적 측면에만 중점을 두기보다는 포괄적인, 과정에 중점을 둔, 

가치 중심의 접근(holistic, process-oriented, and value-oriented approach)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68) GIZ는 다년간의 조세 개혁 지원 경험으로 볼 때, 조세 개혁의 실패가 

개도국의 역량이 부족한데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역량 개발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

하고 있다. 따라서, GIZ는 조세 개혁 지원 과정에서 역량 개발 지원을 GIZ의 핵심 경쟁

력이 있는 분야로 선정하였다. GIZ가 간주하는 역량 개발은 개인 및 조직, 제도․정책 

프레임워크의 다양한 수준을 포괄하고 있다. GIZ는 동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재정부 및 

독일의 금융관리기관과 긴밀한 협력 하에 개발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GIZ가 조세 행정 분야의 역량 개발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접근법은 다음의 세 가지 

수준에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정치적 수준에서는 개발과정에서 조세 정책의 역할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 강화, 행정적 수준에서는 역량강화에 중점으로 두고 주로 기술적 조언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납세의무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조

세당국의 대외관계를 지원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행정적인 수준의 지원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인 예로 iTAX69) 개발 사례가 있다. iTAX는 독일의 양자간 원조 프로그램의 일환

68) Nguyen-Thanh, D. (2006).

69) iTAX가 조세시스템 개혁에 효과적인 요소라는 평가에 이어 다른 개도국에서도 조세 행정 개혁에 모델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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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탄자니아 조세청(Tanzania Revenue Authority, TRA)과 GIZ가 공동으로 개발한 

조세 행정 소프트웨어이다.70) 동 프로그램을 통해 조세 행정의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세

금추정, 회계, 징수 등 조세 행정에 수반되는 업무 부담이 경감되었다. 또한 정부간, 정

부와 비정부기관간 데이터 교환을 통해 세금비리를 경감하는 동시에 세수를 확대하고, 정

부의 책무성 향상, 부패 감소를 통해 거버넌스 향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GIZ의 조세 

개혁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다.71)

• 조세 정책 및 전략 개발

• 법적 조언

• 조세 행정의 현대화

• 주요 세원에 집중하고 기술 시스템 향상을 통한 조세 행정 향상

• 조세징수의 절차의 자동화 및 부패방지를 위한 납세자와의 소통 강화

• 조세 행정 분야의 교육 및 훈련 개발

• 절차 표준화, 비용절감 요소 규명 등

• 납세 향상을 위한 대국민 관계 향상

나. Croatia 조세 체계 구상 지원 (1993-1999)72)

○ 지원 배경

• 크로아티아의 세제는 복잡한 물품 세제, 지나친 조세감면 제도, 개인소득세 및 법

인세 경감제도 등으로 조세 회피 및 세수 누출이 심각한 상황

• GIZ가 포괄적인 조세 정책 및 행정 개혁 지원

○ GIZ 지원 분야

• 국내재원동원 역량 향상을 위해 조세 정책과 행정 분야의 개혁을 동시에 지원

자하는 시도가 있었다. 필리핀에서는 이미 iTAX 시스템이 도입, 사용되고 있으며 추가로 시스템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von Frankenhorst, R. and Kaiser, D., 2008).

70) Nguyen-Thanh, D. (2006).

71) Nguyen-Thanh, D. (2006).

72) Schuppert, C. and Nerre, B.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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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 개정

• 복잡한 물품세제 대신 부가가치세 (VAT) 도입

• 최저소득계층에 세금을 면제하는 등의 재분배 혹은 빈곤층 친화적 세제 구축

•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 구축

○ 조세 행정

• 분산되어 있던 세제 조직 재정비, 조세 행정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현

대화

• 효과적인 조세 징수 기능 정비

• 조세 관련 기관 간 데이터 관리 시스템 연결

• 훈련 센터 건립

다. 탄자니아 국세청(TRA) 개혁 지원 (1998-2007)73)

○ GIZ 지원 분야

• 1996년 설립된 탄자니아 국세청(Tanzania Revenue Authority, TRA) 개혁 지원74)

○ 개혁 지원 목표

• 형평성 있는 소득세제 도입 및 효과적 징수 

• 국세청의 행정을 납세자 중심으로 개혁하고 조세 회피자를 그룹화 하여 성향을 

분석하는 방안 개발

○ GIZ 지원 내용

• 소득세 관련 법안 개선을 위한 법적 조언

• TRA 내부 조직 관리 및 운영, ICT 관련 자문

• iTAX 개발부서(iTAX Development Unit) 설립 및 장비 지원,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직원 및 사용자 훈련

• 조세 행정 연구소(Institute of Tax Administration, ITA) 강화 및 조세 행정법 

73) von Frankenhorst, R. and Kaiser, D. (2008).

74) 동 프로젝트 외에도 GIZ는 탄자니아에 대해 조세분야 지원이 포함된 예산지원(2004~2012)을 실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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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al Data
of Taxpayer

  Real
Property Tax

  Tax Payer
Account

  Enforcement
Legal Sanctions

  Audit Module

  Printouts, Reports,
Tax Mapping

  Garbage
Collection

  Water Billing

  Business
Permit License

Other Taxes

초안 작성 지원, 납세자 서비스 및 교육 향상

○ 지원 효과

• 납세자식별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와 함께 iTAX의 도입으

로 조세 당국은 세금징수 과정의 대부분을 자동화함으로써 조세관련 사기 및 부

패 최소화, 납세자 서비스 향상

• iTAX는 납세자에게 “all-in-one-application”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세금징

수 및 조세청의 조직 체계 향상에 큰 기여

• 조세 행정연구소(ITA)75) 내 ICT 훈련센터 건립 및 신규 커리큘럽 도입을 통해 

TRA 직원 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

•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세 시스템 운영을 통해 국가-국민간 조세 문화 변화 및 거

버넌스 향상에 기여

[그림-4] iTAX 조세 행정 통합 개요

           Napierala, N. and Kiefer, A. (2009). 

75) 탄자니아 국세청(TRA)의 하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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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네팔 국세청 지원 (2009-2012)76)

○ 지원 배경

• 네팔은 국가의 사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이 필요, 이에 네팔 의회는 

세수증대 계획이 포함된 중기개발개획(The Three Year Plan, 2007~2010) 채택

• 네팔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이 징수하는 세금(부가가치세, 

소득세, 소비세)은 네팔 GDP의 12.6% 불과

   ※ GIZ의 네팔 조세 개혁 지원 사업은 이미 199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00년부터는 Dainda와 공동 지원 형태로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을 지원한 바 있다.

○ 지원 목표

• 네팔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잠

정 세수 확대

○ GIZ 지원 내용

• 국세청(IRD) 및 국세청 지역 사무소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 중앙 및 지방 국세청 직원에 대해 소프트웨어 적용 훈련

• 조세당국에 대한 국내 및 국제 전문가의 자문 서비스 제공

• 네팔 국세청 직원 역량 개발 및 강화77)

• 조세당국 및 납세자에 대한 조세법 이해 강화 교육

○ 현재까지의 성과

• IT 및 소프트웨어 개발․적용, 이를 통한 직원의 조세관련 데이터 접근성 향상 

및 복잡한 행정적 절차에 필요한 직원 및 시간 감소

• IT 활용 핸드북 개발 및 소득세 핸드북 개정

• 550명의 중앙 국세청 직원에 대해 직무에 적합한 훈련, 기술 제공

• 150명의 지방 국세청 직원에 대해 전문적인 납세자 접견 교육 실시

76) http://www.gtz.de/en/weltweit/asien-pazifik/nepal/33577.htm

77) 네팔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예는 [표―6] 참조. http://danidaras.org.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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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납세의무 캠페인

• 네팔의 세수는 2009년 이후 15%로 증가, 소득세로부터의 세수는 2009/2010년에 

전년 대비 40% 증가

과정명 강의회수 기간 책임기관/
부서 교육담당자 참가자

Billing Enforcement 
8 lessons/ 
1 day 

Jan 5
IRD/
RAS 

IRD Staff 20 Non-gaz. staff from IRO's 

Basic Collection 
12 lessons/ 
1.5 day 

Jan 9-10 
IRD/
RAS 

IRD Staff 
12-20 To's from collection 
section of IRO's 

Verification of 
Refunds – VAT 

16 lessons/ 
2 days 

Jan 12-13 
IRD/
RAS 

IRD staff 
12-20 TO's from IRD and IRO 
working VAT with refund 

Introduction to audit 
16 lessons/ 
2 days 

Jan 16-17 IRD /RAS IRO staff 
12-20 Gazettes or non-gazettes 
officials who work in audit 
sections in IRD or IRO's 

Basic Registration 
12 lessons/ 

2 day 
Feb 17-18 

IRD/
RAS 

IRD staff 
12-20 Tax officers from IRD or 
IRO's working in registration/ 
taxpayers service 

Advanced 
collection 

48 lessons/
6 days 

Feb 23-28 
IRD/
RAS 

IRD Staff 
12-20 Tax officers from IRD or 
IRO's working in registration/ 
taxpayers service 

Advanced Law and 
Regulation - VAT 

40 lessons/
5 days 

March 2–6, IRD/
RAS 

IRD Staff 
12-20 Tax officers from IRD or 
IRO's working 

Advanced 
registration 

48 lessons/
6 days 

March 
9-14, 

IRD/
RAS 

IRD Staff 
12-20 To's from IRO's or IRD 
working in registration / 
taxpayer service 

Basic Accounting 
96 lessons/
12 days 

March 30
April 11 \

RAS/
MAC 

Mac 
Consultants 

12-20 Tax officials from IRO or 
IRD 

Basic Audit 
156 lessons/
20 days 

May 5-30
IRD/
RAS 

IRD-Staff 
Audit 

Consultants 

12-20 Tax officials from IRD and 
IRO's 

Advanced collection 
48 lessons/
6 days 

June 
15-20

IRD/
RAS 

IRD staff 
12-20 Tax officials from IRD of 
IRO's 

Revenue Administration Support (RAS): 네팔 주재 DANIDA와 GTZ의 네팔 조세 행정 지원 사업

[표-6] GIZ의 네팔 국세청 조세분야 훈련 프로그램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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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ICA

가. 일본 조세 분야 지원 개요

일본의 조세 사업은 아시아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조세 정책, 조세절차, 조세법, 조

세 행정 분야 모두 지원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대부분이 장기 기술지원 프로젝트의 형태

로 이루어져 있다. 단기적으로 일본의 전문가가 파견되어 개도국 유관기관과 협력 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에서 개도국 협력기관 공무원의 훈련 사업이 진행

되고 있다. 일본의 개발원조 체계상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재무성이 담당하고 있어, 

조세분야의 지원은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과 양자간 지원이 재무성과 JICA로 이원화되어 

있다.

베트남의 조세 행정 현대화 사업 (Tax Administration Modernization Project, 

TAMP)은 세계은행의 차관사업으로 일본의 재무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의 기여는 정

책 및 인적자원개발 기금(Policy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Fund, PHRD 

Fund)78)을 통해 이루어졌다. 2007년에서 2013에 걸쳐 지원예정이며, 지원목표는 베트남 

국세청(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GDT)이 조세 행정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조

세 행정의 효율․효과․투명․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자발적 납세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다. 동 프로젝트는 조세 행정을 위한 제도개선, 조세 행정의 기능과 절차 현대화, IT 개

발 등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IT 분야의 지원은 조세 행정 통합시스템(Integrated Tax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ITAIS)의 도입과 활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세절차 개선사업도 병행되고 있다.

JICA도 재무성의 지원과는 별도로 베트남의 조세 행정개혁 프로그램(Five-year Tax 

Administration Reform and Modernization Plan 2005-2010)을 지원하고 있다. 총 

2단계에 걸쳐 진행 중이며, 1단계는 2005년~2008년간, 2단계 사업은 2008년 개시하여 

78) 일본의 정책 및 인적자원개발 기금(Policy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Fund, PHRD Fund)은 1990

년 일본 정부와 세계은행간 파트너십 협정을 통해 설립된 기금으로, 세계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요소 

중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 기금은 세계은행이 운용하고 있는 신탁기금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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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종료예정이다. 2단계 사업은 주로 다양한 홍보 사업을 통한 납세자 서비스 향상

과 조세 공무원의 훈련체계 향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진

행된 바 있는 훈련 및 연수, 홍보 사업은 2008년에서 현재까지 약 65건에 달한다.

국가 프로젝트 명 기간

캄보디아 Capacity Building Project for the Tax Department 2007-2010

중국 Project for Management of Tax Administration 2008-2011

인도네시아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 for Modernization of Tax 
Administration

2007-2009

말레이시아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in Tax 
Admin. Phase 2

2007-2010

태국 Tax Compliance Enhancement 2007-2010

우즈베키스탄 Improvement of Tax Administration 2008-2011

베트남 Project on Tax Administration Reform Phase 2 2008-2011

[표-7] 최근 일본의 조세분야 지원 사업 현황 

 ITC (2010).

나. JICA의 몽골 조세 행정 향상 사업 (1998~2008)79)

○ 지원 배경

• 시장 경제로 전환 이후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 적자 문제 심화

• 몽골정부의 재정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몽골 국가세무총국(General Department 

of National Taxation, GDNT)에 기술협력 제공

• 동 프로젝트는 총 5단계에 걸쳐 10년간 진행

○ 1단계(1998-1999): 조세징수 체계 향상 Phase 1

• 조세징수 체계 향상을 위한 포괄적 연구 조사 수행

• 현금거래(cash transaction) 관련 세무감사 기법 전수

79) JICA (2010). In step with a developing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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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행정기관 정비

○ 2단계(2000-2001): 조세징수 체계 향상 Phase 2

• 조세 체계 개혁을 위한 몽골 국세청의 법안 수립 지원

• 1단계 연구조사 결과에 기반한 다양한 기술 전수(소득세 추정방안 등)

○ 3단계(2001-2003): 조세징수 체계 향상 Phase 3 (납세자 정보시스템 개발)

• GDNT 직원의 세무감사 역량 개발

• 세금사정관 간 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제3자 정보시스템(third party information 

system) 개발 및 세무감사 효율 향상

○ 4단계(2003-2005): 조세교육 시스템 구축

•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GDTN 역량 개발 시스템 구축(커리큘럼 및 교육자료)

○ 5단계(2006-2008): 조세 행정 향상 프로젝트

• 1~4단계에 걸쳐 진행된 사업의 완료 단계로 교육 및 훈련, 조세징수, 납세자 서

비스 3개 분야로 구성

• 교육 및 훈련: GDNT 직원의 역량 평가 및 훈련 제공, 지역훈련센터 건립 통한 

지방 국세청 직원의 훈련 기회 확대, 원거리 교육 시범 단계)

• 조세징수: 조세징수율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체납 문제 해결 수단으로 notification 

system 시범 도입, VAT 신고서 제출을 위한 전자시스템 도입, 정부간 정보 공

유 범위 확장 등)

• 납세자 서비스: 납세자 자진신고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해 GDNT의 납세자서비스센

터(Taxpayer Service Center) 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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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한국의 조세 발전 경험과 개도국 지원

1. 한국의 조세 분야 경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원조와 직접투

자가 감소함에 따라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들은 공통적으로 재정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경제개발 재원의 확보와 국내재원조달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으며, 특히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금융위기를 

통해 절감하게 되었다. IMF, World bank, OECD, UN 등 주요 국제기구들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도국의 조세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G20 

정상회의 이후 그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개발연대에 세

수확보를 위해 추진했던 세제․세정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겠다는 포부를 표명한 바 있다.

개도국은 모두 지하경제(informal sector)가 만연하고 세원이 협소하며, 세무행정 능력

이 취약하다는 공통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조세제도는 경제․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함께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조세분야의 개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도국의 재정부족 상황은 한국도 이미 1960년대 미국의 원조 감소에 따라 겪은 바 있으

며, 대체 재원 마련을 위해 세수증대 방안을 모색한 경험이 있다. 국세청 설립(1966), 조

세감면규제법 제정(1966), 부가가치세 도입(1977) 등 우리 정부가 경제개발기에 세원 및 

세수 증대를 위해 취한 조치들은 현재 우리나라 세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단기간에 조세제도를 구축하고 세수증대를 경험한 한국의 경험과 지식은 타 공여

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한국 개발과정에서 단행되었던 

조세 개혁 분야 중에서 현재 개도국이 당면한 조세 개혁 어젠다와 매칭 가능한 조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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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조세 정책80)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조세 개혁 및 조세 행정의 현대화를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하고 

있으며, 과거 개발초기에 조세를 통해 국내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였다는 점 역시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과정이 짧았던 만큼 조세 개혁도 단기간에 달성하였으며, 선진국에 

비해 최근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개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조세 개혁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이 많다. 한국의 조세 정책은 크게 정부수립 및 전후복구기, 경제개발

기, 시장경제 전환기, 경제위기 극복기로 구분되며, 1997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최근까

지 변화를 거듭해 왔다.

정부수립 및 전후복구기(1948~1959년)의 세제개혁은 세수 확충 보다는 경제 균형발전

을 위한 세제 기능의 확립을 목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세제 확립을 통해 물가상승 억

제, 조세수입 증대, 세부담의 형평성 확보,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세율을 낮추고 세법을 통합하는 등 세제를 단순화 하였다. 전후의 조세 정책은 

재정 동원과 경제유인 제공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직접세보다 간접세의 비중

이 점차 증가하였다. 

경제개발기(1960~1979년)의 조세 정책은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를 핵심 방향으로 

하고 있다. 광복 이후 지속되던 원조자금이 1960년대 후반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어81) 조

세 통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였다. 이 시기에는 국세청 발족(1966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조세 행정을 구축함과 동시에 근대적 조세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내 세제의 주요 

기반인 종합소득세(1974년)와 부가가치세(1977년) 등이 도입되면서 간접세 중심 체계로 

이동하였다. 또한 경제성장의 병폐로 나타나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967년 부

동산 투기세와 같은 세제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시장경제 전환기(1980~1997년)는 경제안정을 기조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타나난 문

제점을 치유하고 경제적 효율성 향상에 주력한 시기로,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세정책

이 본격화 되었다. 중산층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법

80)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2011) 참고 정리.

81) 1960년대에 정부 일반 재정의 대외원조 의존도는 평균적으로 27%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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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율 인하와 조세감면 확대 등의 정책이 수립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세제는 경제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통해 세원의 기반을 확대하고, 세원 포착을 위한 인프라 구

축, 세제의 합리화 및 간소화 등 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특히, 신용카드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구축한 

과세자료의 수집 및 포착 인프라로 인해서 과표 양성화와 과세자 비율이 증가하였다.

나. 조세 행정82)

우리나라 경제발전 시기에 따라 변화해 온 조세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행

정업무의 효율성도 꾸준히 향상되어왔다. 여기에는 국세청의 설립 및 조직의 개편과 전자

세정의 도입, 관련 기관과의 공조체제 형성 등이 있다. 세무조사제도 개선, 성실신고자에 

대한 지원 등 납세자 서비스도 강화되어 왔다. 이로 인해 조세 행정의 중심이 과세권자에

서 납세자로 이동하였으며, 징수과정에 납세자의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

율이 높아지고 납세자 서비스가 강화되는 등 납세자 권익이 제고되었다.

국세청 발족 이전에는 과세에 근거가 부족하여 납세자와의 마찰이 많았으나, 경제개발

기인 1966년에 국세청이 발족하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와 납부를 유도하는데 집중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행정의 편익을 도모

하였다. 납세자의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졌다.

• 자진신고납부 시 10% 세액 공제 (1954년)

• 무신고 및 과소신고 시 가산제 도입 및 강화(1958년 및 1961년)

• 과세소득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기장신고 의무화(1962년)

• 국세청 발족 이후 녹색신고제83) 도입 및 강화가 각각 1966년과 1969년에 시행

• 법인세에 대해서도 성실신고법인제도, 법인차등 관리제 등이 도입

82)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2011) 참고 정리.

83)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승인을 받고 당국에서 정한 일정한 장부에 소정사항을 기재, 이에 따라 소득을 계산·신

고하면 세무계산상 일정한 특전을 받게 되는 납세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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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족 이후 본격적인 세무조사가 시행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국민들의 납세

의식이 약하고 탈세행위가 보편화되어 있어 일상적인 세무조사 보다는 세무사찰이 많이 

활용되었다. 이후 세무조사가 세무사찰과 병행하여 실행되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분

산되어 있던 세무사찰권이 국세청으로 일원화되어 조사․사찰기능이 강화되었다. 이 제도

는 세수를 확보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인권과 재산권이 침해되

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되고 납세서비스 센터가 발족되는 

등 납세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것은 1997년으로 최근의 일이다.

이후 시장경제 전환기에는 첨단기술과 관리기법의 도입으로 세무행정을 쇄신하고 전문

화하였다. 특히 세무조사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지방 국세청의 조사기능을 강화하여 지하

경제를 축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0년 초에는 국세행정의 전문

화를 위한 여러 조치가 마련되었다. 세무전문관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 및 인적자원의 전

문화를 도모하였고 전산조사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조사 분야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가

장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 국세행정의 기반인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Tax Information 

System, TIS)의 도입이다. 1995년 소득세 과세체계가 정부조사결정제도에서 신고납부제

도로 전환됨에 따라 표준재무제표 제정,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고시, 신고 성실

도 분석 및 조사대상자 선정 체계 구축, 신고서식도 간소화 등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세정의 개선은 경제위기 극복기(1998~2008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납세

자 중심의 세정체계 구축과 TIS의 전면 가동으로 선진화된 세정을 구축하였다. 이 시기 

조세 행정의 성과는 납세의무 이행 촉진을 위한 납세 순응도 제고, 납세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정서비스 확대,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하 전자화 및 정보화의 세 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 납세 순응도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 등을 도입하였고, 

납세자 서비스 개선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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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1971

1983

1994

1997

정보화계획 전산화 이행 정보 인프라 및 추진조직

∙ 국세행정전산화 5개년 
계획수립

∙ 국세행정 정보화계획 
수립

∙ 과세자료 전산처리 시작∙ 종합소득세 전산처리 
개시∙ 부가가치세 전산처리 
개시∙ 재산제세 전산처리 개시

전산시스템
도입준비기

자료처리
시스템
개발기

전산시스템
업무영역
확대기

국세통합
시스템
구축기

응용
시스템 
개발기

∙ 국세징수업무 전산처리 
개시

∙ 국세통합 시스템 구축 
시작∙ 국세통합 시스템 개통

∙ 납세증명 민원 온라인 
발급 개시∙ 전자신고, 전자결재 시행∙ HTS(Home Tax Service) 
시행∙ 국세정보관리시스템
 (TIMS:DW 기반) 개통

∙ 세무행정 전산화 연구반 
설치∙ 국세청 최초의 컴퓨터 
도입과 전산센터 개관

∙ 부가가치세(VAT) 도입에 
따른 주전산기 도입

∙ 인터넷 개통∙ 인트라넷 개통∙ 조직 개편을 통해 조직 
효율화 추진

[그림-5] 국세정보화 연혁

  노기성․윤여필 (2007).

마지막으로 전자화 및 정보화를 통해 세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홈텍스 제도를 

도입, 온라인으로 납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이 제도는 단기간

에 정착되어 먼저 도입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는 납세자 서비스를 확충하고 부패의 근본적인 차단을 목표로 대대적인 조직 및 기능 개

편이 단행되었다. 세무부패의 근원이었던 지역 담당제를 폐지하고 국세청을 세제별 조직

에서 기능별 조직체계로 전환하였고, 고소득․전문직은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차등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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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조세 행정

경제개발기 
(1960~1979년)

– 국세청 발족(1966년)
– 납세자 자진신고 /성실신고납부 유도
– 세무조사와 세무사찰 기법

시장경제 전환기
(1980~1997년)

– 세무조사 관리체계 확립 (세무전문관 제도, 지방 국세청의 
조사기능 강화, 전산조사 전담조직)

– 국세통합시스템(TIS)
– 납세자 서비스센터

경제위기극복기 
(1998~2008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
– 홈텍스
– 국제정보관리시스템(TIMS)
– 세목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
– 부패척결 위한 지역 담당제 폐지 및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전산시스템 활용
– 고소득․전문직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차등 관리
– 납세자 보호관 (2005년)

[표-8] 개도국에게 적용가능한 우리의 조세 행정 개혁 경험

2. 한국의 조세 분야 지원 현황 

가. KOICA

KOICA의 조세 분야 사업은 1997년부터 2010까지 약 0.2% 수준을 유지해 왔다. 지난 

20년간 집행된 대다수의 조세 및 관세 사업이 연수사업의 형태이며, 총 49건의 사업 중 

전문가 파견 2건, 프로젝트형 사업이 4건에84) 불과하였다. 이 중 조세 사업이 20건이며, 

관세 관련 지원이 29건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 파견 및 프로젝트형 사업 모두 관세 부

문에서 지원된 것을 감안하면 조세 사업은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기 연수사업에 매우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85) 

84) 몽골 관세행정현대화를 위한 전자관세통관시스템 구축사업(2008/2009년 2회), 과테말라 국세청 위험관리능력

향상 및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사업(2009-2011/285만 달러), 탄자니아 조세청 관세행정 현대화사업(2010- 

2012/326만 달러).

85) 사업 목차는 본 장의 첨부 참조.



  61

사업 연도 조세 및 관세 관련 ODA KOICA 총 ODA 비중

1997 65,687,334 52,760,803,249 0.12%

1999 73,027,624 45,116,422,117 0.16%

2000 127,628,725 51,275,707,574 0.25%

2001 122,155,757 69,718,289,944 0.18%

2002 213,959,508 77,664,420,406 0.28%

2003 223,769,149 147,899,932,463 0.15%

2004 276,097,425 203,407,950,042 0.14%

2005 195,519,694 215,120,453,722 0.09%

2006 216,169,983 184,880,614,955 0.12%

2007 358,927,273 251,085,885,447 0.14%

2008 1,543,768,964 305,541,324,633 0.51%

2009 1,534,333,428 355,746,531,079 0.43%

2010 809,704,899 524,731,474,702 0.15%

[표-9] KOICA의 조세․관세 관련 사업 비중 

(단위: 원, 2011.7)

(KOICA 통계)

1) 몽골 관세청 현대화 사업 (2008~2009년, 약 240만 불)86)

○ 사업 목표

• 관세행정시스템 구축으로 통관시간 단축, 행정의 투명성 보장

• 전자통관 구현을 통한 몽골의 국가경쟁력 강화

○ 몽골 관세행정 현대화 프로젝트 사업은 총 3단계로 구성

• 1단계: 관세정보시스템(Customs information system) 구축 및 내․외부 포탈 

시스템(Internal/External Portal) 구축 병행

• 2단계: 1단계 개발을 토대로 통합관세정보시스템을 구축

86) KOICA 내부 사업 자료 참조 작성.



62  

• 3단계: 외부기관 연계 개발착수 및 ICT 장비도입, 업무 프로세스 정보화 완료 

○ 투입 요소

• 시스템 구축: 관세행정시스템 개발, 외부연계 시스템 개발

• 기자재 지원: 관세행정시스템 기자재, 데이터 센터 기자재

• 연수생 초청: 유지보수 개발자, 시스템 운영자 

• 전문가 파견: 시스템 운영전문가, 사업수행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한 변화관리

사업의 
목표

몽골 관세청 관세행정현대화

사업의 
범위

관세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외부연계 시스템 구축

기자재 제공

사업관리 변화관리 교육

[그림-6] 몽골 관세행정현대화 사업 개요도 

2) 연수사업

KOICA의 조세관련 연수사업은 조세 및 관세분야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며, 연수사

업의 형태는 하나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다국가 연수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연

수사업의 경우 대개 협력 대상국의 수요 요청에 의해서 발굴된다. 다음은 네팔 및 캄보디

아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세 행정 분야의 연수사업의 개요이다. 연수과정의 커리큘럼을 보

면 알 수 있듯이 강의가 매우 일반론적인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협력 대상국별로 거

의 차별점이 없이 제공되고 있다. 



  63

KOICA 연수과정 종료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개론 위주의 주입식 강의의 형태로 진행

되는 강의가 많아 변화를 희망하는 의견이 있었다. 실무적인 실습, 사례연구, 토론 및 발

표 등을 통한 참여적 진행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87) 특히, 다음의 캄보디아 조세제도 연

구과정의 종료평가서는 향수 조세분야의 연수사업이 포괄적인 조세에 대한 개론이 아닌, 

조세징수, 조세감사 정책, 회계 정책 등 분야별로 전문적인 과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기

술되어 있다. 이를 감안, KOICA는 현재까지의 연수사업에 있어서 연수생의 참여도를 높

이는 방향으로 교수법을 다양화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개론의 수준을 탈피하여 보다 전문

적이고 연수생의 직무에 적합한 커리큘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네팔 조세 행정 발전 과정 실시 개요

• 사업발굴 : 현지 사무소 통한 수요조사

• 기    간 : 2011. 3. 10 ~ 3. 26 (17일)

• 참가인원 : 15명

• 참가국가 : 네팔 1국

• 연수실시 기관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모듈 강의 현장견학 토의

Module I.
국가개발전략의 
수립 및 운용

∙ 한국의 국가개발전략 및 
  유용성

한국 
국가개발전략의 
시사점

Module II.
한국의 조세 정책 
및 행정 소개

∙ 한국의 조세 행정발전
∙ 관세 조사 시스템
∙ 조세 징수 및 감사

∙ 국세청
∙ 조세박물관
∙ 인천공항세관
∙ 관세청

한국의 조세 정책 
및 행정의 시사점 
모색 

Module III.
세수입확대방안

∙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 
∙ 세수 및 지출 정책과 운용
∙ 세원의 관리 및 개발

∙ 국세청주류면허  
 지원센터  
∙ 대전지방세무서

세원관리 및 세수 
증대방안

Module IV.
Action Plan 수립

∙ 1차 워크숍 : Action Plan 수립 - 과제 선정 및 발표 준비
∙ 2차 워크숍 : Action Plan 발표 - Action Plan 발표 및 토론

Module V.
한국의 문화 이해

∙ 한국문화(Home Visiting, 서울문화탐방, 경주문화유적지탐방)

[표-10] 네팔 조세 행정과정 연수 개요

(KOICA 사업 자료)

87) 한국국제협력단 (2009). 2008 연수과정 종료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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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조세제도 연수과정 실시 개요

• 사업발굴 : 현지 사무소 통한 수요조사

• 기    간 : 2008. 10.26 ~ 11.15 (21일)

• 참가인원 : 12명

• 참가국가 : 캄보디아 1국

• 연수실시 기관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강의 현장견학

강의 1. 한국의 국가개발전략 및 유용성

강의 2. 한국의 조세 정책 및 조세 행정의 발전 ∙DMC 홍보관

강의 3. 국제 조세 - 일반적인 이슈들과 운용방안

강의 4. 이중과세방지협정

강의 5. 세입-세출 정책과 운용 ∙정보화 마을

강의 6. 지방세 제도와 행정 ∙행정안전부

강의 7. 세원의 관리 및 개발 ∙인천자유경제구역

강의 8. 관세 정책과 운용 ∙가나안 농군학교

강의 9. 조세 징수 및 감사 ∙관세박물관,서울본부 세관

강의 10. 납세자 서비스와 납세자 관리 ∙기획재정부 견학

강의 11. 조세 공무원들의 능력 배양 ∙국세청 견학

워크숍 1. 캄보디아의 발전을 위한 조세 정책과 재정 운용 전략
워크숍 2. 국제화 시대의 캄보디아를 위한 국제 조세 정책과 운용 전략
워크숍 3. 세원의 관리 및 개발 전략

[표-11] 캄보디아 조세제도 연수과정 실시 개요

4) KOICA 지원의 개선점

동 보고서에서 KOICA의 조세분야 지원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할 수는 없으나 사업의 

상세내용과 타 공여국의 지원 프로그램을 교차 비교해보면 내용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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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네팔에 대한 연수사업의 경우, 공여국 측의 

일방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네팔의 조세 개혁 분야는 이미 1990년대

부터 타 공여국으로부터 지원받아 오고 있다. USAID는 1993~1997년까지 네팔 조세 개

혁에 대한 연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88) 1997년부터는 Danida와 GTZ가 개별

적으로 네팔의 조세 개혁 과정을 지원하다가 2000년부터 공동지원의 형태로 통합하여 지

원해왔다. GTZ은 2009년부터 네팔 조세 행정의 현대화의 일환으로 IT 및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네팔은 이미 GTZ와 Danida를 통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도입을 위

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프로그램89)도 

제공받은 바 있다. 따라서, 네팔과 같이 이미 오랜 기간 조세 개혁이 진행되어 온 개도국

에 대한 연수사업은 우리 세제개혁에 대한 경험이나 일반적인 조세 체계에 관한 강의가 

아니라 네팔의 조세제도 및 행정개혁에 적합한 강의로 구성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KOICA의 연수사업이 협력 대상국의 수요에 기반하여 발굴된다고는 하지만 사업을 검

토․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초적인 배경을 인식하고 협력 대상국의 상황에 적합한 

강의를 구성해야 한다.

나. 기타 부처의 사업

1) 국세청: 연수사업

국세청은 국가간 교류 차원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몽골, 베트남 국세청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동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ODA 사업과는 별

개인 교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2007년 이후의 사업은 ODA 통계에서 제외되었다. 

그 외의 ODA 사업은 KOICA의 연수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90)

88) 하버드국제개발연구소(Harvar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HIID)가 수행.

89) 4장. GIZ의 네팔 조세 행정 지원사업의 훈련 프로그램 참조.

90)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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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대) 분야(중) 2005년 2006년 2007년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일반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0.02 0.02 0.03

[표-12] 국세청 ODA 지원 사업
(단위, 백만 달러)

(수출입은행 국제개발협력 통계)

2) 관세청: 글로벌관세행정 선진화 전략

관세청의 지난 5년간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아세안 지역 등의 개도

국 세관 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이나 세미나 개최가 주를 이루며, 세

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 관세청은 1992

년부터 WCO 아·태지역 개도국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진 관세행정 기법 전수를 위한 

훈련,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제공해오고 있다. 관세청은 2010

년 WCO(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훈련센터를 개소하여, 동 센터를 관세 관련 IT와 싱

글윈도우(통관단일창구) 등 정보화 전문 국제훈련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분야(대) 분야(중)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교육 교육일반(비특정분야) 0.03 0.02 

통상정책 및 규정
통상정책 및 행정관리 0.05 

무역진흥 0.07 0.09 

[표-13] 국세청 ODA 지원 사업
(단위, 백만 달러)

(수출입은행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세청은 그간 도미니카,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에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을 

구축한 경험이 있고,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도 시스템 설계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2010년에는 몽골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e-Customs) 구

축사업을 완료하였다. 동 사업은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을 모델로 화물관리, 수출입통관, 

데이터웨어하우스(DW), 위험관리(RM),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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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로,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의 기술과 노하우 전수 및 몽골 세관직원 

교육 등의 지원이 포함하고 있다.

3) 한국수출입은행

동 분야에서 수출입은행은 주로 관세시스템 전산화 사업을 위주로 수행해 왔다. 최근의 

사업으로는 도미니카 공화국 관세시스템 전산화 사업을 2005년 개시하였다. 동 사업은 

통관자동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세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투

명성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 규모는 약정기준 약 2,300만 달러이다. 한편 조세분야에서

는 최근 라오스 정부의 효율적 조세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라오스 조세 행정정보시스

템 구축 사업’이 발굴되어,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동 사업은 주 데이터센터 신

축과 조세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구성되어, 조세 행정 향상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

다.91) 

4)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수출92)

행정안전부는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 1위를 계기로 2010년 전자정부 해외 수출이 

전년대비(2009년 6,670만 불) 223% 증가한 1억 4,876만 불을 달성하였다. 이 중 조세

관련 전자정부 시스템도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다. 최근 조세 관련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

출 실적은 스리랑카 국세시스템(ADB, 930만 불), 몽골 국세시스템 선진화 사업(세계은행 

사업 수주, 500만 불, 16개월)이며 각각 삼성 SDS와 대우정보통신이 수주하였다.

91) KOICA 내부 문서 참조.

92)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수출 담당자 인터뷰 및 웹페이지 참조.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706731&call_from=extlink&call_from=e

x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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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연도 사업유형 사업명

1997 연수생 조세

1999 연수생 조세제도 및 조세 행정

2000 연수생 관세행정

2000 연수생 조세제도 및 행정

2001 연수생 관세기법

2001 연수생 조세제도 및 행정

2002 연수생 관세기법

2002 연수생 이란 관세제도 및 절차간소화

2002 연수생 조세제도 및 조세 행정

2003 연수생 관세기법

2003 연수생 페루 관세기법

2003 연수생 조세제도 및 조세 행정

2004 연수생 관세행정기법

2004 연수생 이라크 관세기법

2004 연수생 이란 관세제도 및 절차간소화

2004 연수생 아프간 조세제도 및 행정

2005 연수생 관세행정기법

2005 연수생 조세제도 및 조세 행정

2006 연수생 관세행정기법

2006 연수생 몽골 관세행정 정보화관리

2006 연수생 카자흐스탄 관세행정정보화

2007 연수생 관세 행정 기법

2007 연수생 관세행정정보화

2007 연수생 이라크 중앙 관세기법

2007 전문가 관세청 관세행정현대화사업(1명 6개월)

2007 전문가 관세청 관세행정현대화사업(1명 3개월)

2007 연수생 조세 행정

2008 연수생 관세행정기법

2008 연수생 카자흐스탄 관세행정기법

2008 프로젝트 몽골 관세행정현대화를 위한 전자관세통관시스템 구축사업

2008 연수생 우즈베키스탄 조세 행정

2008 연수생 조세 행정

2008 연수생 캄보디아 조세제도

2009 연수생 관세행정기법

2009 연수생 엘살바도르 관세행정 역량 강화

[표-14] KOICA 조세분야 사업 내역(1991~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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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연도 사업유형 사업명

2009 프로젝트 몽골 관세행정현대화를 위한 전자관세통관시스템 구축사업

2009 프로젝트
과테말라 국세청 위험관리능력향상 및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사업(2009-2011)

2009 연수생 아프가니스탄 조세제도

2009 연수생 조세 행정

2010 프로젝트 탄자니아 조세청 관세행정 현대화사업(2010-2012/326만 불)

2010 연수생 인도네시아 관세 행정

2010 연수생 엘살바도르 관세행정 역량 강화

2010 연수생 관세행정기법

2010 연수생 ASEAN 고위급 관세행정기법

2010 연수생 네팔 조세 행정 발전

2010 연수생 인도네시아 조세 정책 개발

2010 연수생 스리랑카 조세 행정 발전

2010 연수생 팔레스타인 조세제도 발전

2010 연수생 조세 행정

(KOICA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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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한국의 조세 사업 지원 방안

1.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KOICA의 조세 사업 방향 

개도국의 조세 개혁은 본래 세수 확대를 통해 정부 재정을 확보하고 공공개혁의 일부

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국가 형성(state-building) 및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조세제도는 국가의 재정을 확대함으로써 기초 

사회․경제 인프라 구축과 같은 국가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요소일 뿐 아니라, 

조세제도를 통해 국가는 국민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자발적 납세를 이끌어내기 위

해 정부가 책무성, 투명성, 부패 축소 등 거버넌스의 주요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조세지원은 기본적으로 조세 행정의 

효율 및 효과향상, 부패감소, 납세자 서비스 향상을 통해 개도국 정부 행정 전반의 개선 

및 책무성 강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조세 개혁에는 조세 개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에서 부터 개도국에 적합한 정

책수립, 조세 행정 체계 구축에 이르는 일종의 핵심 경로가 존재하며, 지난 30여 년간 

대다수 개도국에서는 이러한 개혁을 이미 한 차례 이상 경험한 바 있다. 이제는 조세분야

가 단순한 재정확보의 차원을 넘어 국가 형성의 관점에서 주목받게 됨에 따라 개도국은 

조세 정책의 개선, 조세 행정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 꾸준한 지원을 받고 있다.  

조세 개혁의 어젠다는 편의상 조세 정책과 조세 행정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조세 정책 

지원 사업은 특성상 개도국 정치권의 개혁 의지, 국민의 수용성 등 사업 외부 요소에 의

해 성공 여부가 좌우된다. 또한, 조세 정책의 수립은 관련 이슈, 즉 정치적 고려, 재분배 

효과, 법률제정, 행정적 가능성에 대한 균형 있는 고려가 필요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특징이다. 조세 정책이 수립되면 집행을 위한 입법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사

업이 지연되거나 조기 종료되기도 한다.93) 이런 이유로 조세 체계 개혁의 지원은 주로 

93) 4장. DFID의 가나 조세 개혁 지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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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와 같이 재정적 레버리지가 있는 기관이나 규모가 큰 공여국이 주로 지원해 왔다. 또

한 이 분야의 선도 공여국의 경우 조세 개혁 지원을 위한 사전 연구 단계에서 정책수립, 

독립된 조세청을 설립하거나 기존 조직 체계 개혁, 부가가치세와 같은 근대적 세제 도입 

및 적정 세율 책정 등 기본적인 조세 정책 도입 분야에 집중해 왔다. 

이미 대다수의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의 국가들은 초기 조세 개혁 지

원을 제공받았으며, 상당수의 개도국이 이미 조세 정책과 행정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받

고 있는 상황이다. 네팔, 모잠비크, 몽골, 베트남, 우간다, 파키스탄, 필리핀 등 한국과 

중점적 협력 관계에 있는 대다수 개도국들도 이미 포괄적인 조세 개혁 지원을 받은바 있

다. 이러한 배경과 KOICA의 조세분야 지원 경험, 개도국별 평균 지원규모와 사업별 평

균 지원기간 등을 고려할 때, KOICA의 조세 분야 지원은 조세 정책 분야 보다는 조세 

행정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세 정책의 성공여부는 조세 

행정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행정 분야에 비해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조세 정책이나 조세 체계 개혁보다 이미 수립된 조세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세 행정의 재설계 및 절차의 효율 향상 분야의 지원에 집중하는 것

이 타당하다. 

다만, IMF와 세계은행의 개도국 조세 개혁 지원이 구조조정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일

한 모델을 적용해왔다는 점과 이들 기관이 추구하고 있는 제도의 시험 성격이 강했다는 

비판을 감안하면,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동 분야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

라는 경제개발기에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형태의 조세 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조세 행정 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세 정책 분야

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효과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개도국

의 관료 체계 및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 과정은 길게는 1~2년 이상 소요된다. 따라서, 현재 KOICA

의 단기 지원, 단발성 지원 형태의 사업을 통해서는 조세 정책 지원 효과를 담보하기 어

려우며, 조세 정책 분야의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장기 지원 체제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3장과 4장에서는 조세 개혁의 주요 분야와 타 공여국의 지원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6장에서는 한국이 조세 개혁을 지원함에 있어서 적절한 사업 분야는 무엇인지, 



72  

상위 목표

거버넌스 향상 통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

사업 목표

1) 조세 행정 향상을 통해 개도국 정부의 책무성 및 역량 강화
2) 납세자의 납세 순응도 향상

사업 내용

1) 조세업무의 현대화
2) 조세행정의 정보/자동화 (ICT)
3) 세무분야 인적자원 및 역량 개발
4) 납세자 서비스 향상 및 권리보장 제도

어떤 방식을 통해 지원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성공적인 조세지원 프로그램을 형성

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 프로그램이 목표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하며,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적합한 사업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명시적 목표는 “조세분야 지원을 통한 거버넌스 향상 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조세 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조세 행정 및 조세공무원의 역량을 강화 하고 나아가 정부가 

국민에 대해 갖는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가 된다. 이번 장에서는 우선 우리의 조세지

원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조세분야를 살펴보고 이를 사업화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것이다.

2. 지원 가능한 조세 행정 분야

개도국의 주요 조세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조세 개혁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3장에서 논의된 바 있다. 5장에서는 조세 행정 개혁의 주요 요소인 조세 행정 조직의 재

정비, 조세 행정에서의 정보기술 채택, 납세자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개발기의 주

요 조세 행정 개혁 조치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거버넌스 향상이라는 목

표 달성을 위해 KOICA가 지원 가능한 분야는 크게 ⅰ) 조세 행정 프로세스 정립 및 관

리․운영을 위한 지원, ⅱ) 조세 행정의 정보․자동화(ICT) 지원, ⅲ) 조세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ⅳ) 납세자 서비스 강화의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하

여 볼 수 있다. 

[그림-7] 조세분야 지원 통한 거버넌스 향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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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세업무의 현대화 (operational modernization)

조세 행정의 일차적인 목표는 조세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정부 재정지출에 필요

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주요 업무는 [그림-8]과 같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일

련의 절차로 구성된다. 조세 행정의 현대화 또는 선진화의 목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주어진 세원안에서 최대의 세금을 징

수하는 것이다.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세계은행, IMF와 같은 지원규모가 큰 

기관은 전체적인 조세 업무 절차의 개선을 위한 지원을 수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

으로 사업자 관리 업무(등록, 신고, 납부, 회계, 환급), 징수 업무(신고, 부과, 납부, 체납

관리), 감사 및 세무조사 업무 등의 개별 업무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도 

있다.94)

① 등록
(Registration)

② 부과
(Assessment)

③ 납부
(Payment)

④ 집행
(Enforcement)

⑤ 감사
(Auditing)

[그림-8] 조세징수의 절차

조세징수 업무는 [그림-8]과 같이 납세자 등록; 세금신고 및 납부; 세액미신고자 감별 

및 연체금 징수; 체납자 관리; 세무감사 업무로 구분되며, 공여국은 각각의 단위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가령 납세자 관리 및 부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납세자고유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부과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등록절차 간소화, 납세

자 자진신고제도 도입 지원 및 강화,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납부 편의 제공, 세무감사 기

법 전수 및 연수 등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직원의 조세징수 업무 부담

을 줄이고 효율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절차의 개선 사업이 궁극적으로 ICT 지

원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사업화 가능한 분야

• 조세업무 절차의 개선 사업

94) IMF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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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관리체계 확립 및 세무감사와 세무사찰 기법95) 전수

• 납세자 자진신고 제도 도입 및 성실신고납부 유도를 위한 조치96)

• 고소득․전문직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차등 관리하는 기법

나. 전자세정(ICT 지원)

전자정부는 정부 서비스를 제공 하고 정부 행정을 향상키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 경제 및 정부 부처 간 소통이 향상될 수 있으

며 정부행정의 투명한 운영,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행정 업무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업무과정에서 세

무공무원의 개입여지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투명성 및 반부패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소위 전자세정은 조세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사회에서 조세 행정과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

으며, 최근 개도국 조세 개혁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e-Government)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면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높

은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조세분야의 자동화 경험을 보면 지원 잠재력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전산화는 1967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세무행정 전산

화 연구반을 설치하고 전산센터를 개관한 이후 지속적인 정보화 혁신을 통해 1997년 국

세통합시스템(TIS)을 도입하여 세무행정의 선진화를 달성하였다. 이 후 홈텍스 서비스, 

국세정보관리스시템(TIMS)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였다. 이 분야의 사업은 크게 국세행정 

전산화 사업, 홈텍스 서비스, 관세통관시스템의 세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국세정보화

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이와 관련한 전문 지식, 경험, 노하우가 전수, 연수 및 훈련 프

로그램과 결합한다면 사업의 효과는 증대될 것이다.

95) 196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납세자의 납세의식이 낮고 탈세행위가 보편화되어 있어 일상적인 세무조사 보다

는 세무사찰이 많이 활용되었다. 이후 세무조사가 세무사찰과 병행하여 실행되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분

산되어 있던 세무사찰권이 국세청으로 일원화되어 조사사찰기능이 강화되었다.

96) 한국은 자진신고제를 장려하기 위해 자진신고납부 시 세액 공제, 무신고 및 과소신고 시 가산제 도입, 녹색신

고제 등을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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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행정 전산화 BPR/ISP 사업97)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대규모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제시한 전

산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는 추진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국세업무 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개도국 국세행정 

업무 현황 분석 및 개선(전산화) 과제 도출과 개선 방안 마련

• 전산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현 IT 환경 

분석 및 전산화 대상 분석 - 최신 IT 기술 적용 검토 - 전산화 개발계획 수립

• 전산시스템 개발: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준비 - 환경 분석 - 시스템 설계 - 시

스템 개발 - 시스템 테스트 - 시스템 운영

국세행정 전산화 사업에서는 우리의 국세전산시스템인 국세통합시스템(TIS) 및 국세정

보관리시스템(TIMS)의 개발․적용 기술이 주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국세통합시스템

(TIS)은 국세청이 세무행정의 선진화 및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정보시스템이다. 

TIS는 전국 세무관서에서 본청 전산실의 주전산기로 온라인 송보되는 모든 과세 정보를 

세적, 신고, 조사, 자료, 징세, 민원 등 기능별 시스템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TIS를 통해 기능간 연계정보와 세목 간 연계정보를 납세자별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

하며, 기능별․세목별․인별로 추출된 통합 과세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무관서에

서 각종 세무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동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세원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며, 고소득․자영업자․전문직 종사자들의 탈루소

득을 적발할 수 있다.98) 

2) 온라인 납부 시스템: 홈텍스 서비스

홈텍스 시스템은 세금신고 및 납부, 민원증명발급 등을 인터넷이 연결된 집이나 사무실

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의 e-Tax 시스템이다. 납세자가 세무서나 은행에 직접 방

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납세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 부담 및 비용이 현

저하게 감소된다. 또한 납세자가 세무 담당자와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기 때문에 세

97) 국세청 ODA 사업․기술 목록 발췌.

98) 노기성․윤여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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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업무가 세무공무원의 재량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기회를 줄임으로써 납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기회를 차단하고, 납세자의 불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조

세 행정 개혁 지원은 e-Tax 제도를 기본 요소로 포함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e-Tax 시

스템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적용이 쉽지 않지만, 정부효

율 및 거버넌스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협력 대상국의 인프라 수준에 

따라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3) 관세시스템 현대화 사업 

거버넌스가 국가-국민간의 관계를 조세제도를 통해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면, 관세 분야는 사실상 국세분야에 비해 그 연결 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다.99) 하지만 정부업무의 효율, 통관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면에서는 거버넌스 향

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는 동 분야에 지

원을 해온 기관은 수출입은행이나, 한국국제협력단, 관세청이 대표적이다.

다. 세무 분야 인적 자원․역량 개발

조세 업무 관련한 인력 문제는 조세 행정의 향상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조세 개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다루어져야 한다. 인적자원 문제는 대다수 개도국에서는 조세 행

정만큼 관련 인적자원 문제도 빈약한 것으로 목격되며 조세 행정 향상의 주요 병목점

(bottleneck)으로 규명되는 문제이기도 하다.100) 한국은 다양한 인력양성 제도를 통해 국

세업무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해 왔으며, 이는 단기간에 조세 개혁에 성공한 주요한 요

인이 되었다.

1) 세무전문관 제도101)

국세청은 1992년부터 세무전문관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의 자질을 높여 업무와 인력의 

99) DAC 원조목적코드에서도 관세시스템의 향상은 공공행정 분야보다는 무역진흥의 범주에 속한다.

100) Silvani, C.  and Baer, K. (1997).

101) KDI 경제정책정보 발췌. http://epic.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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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를 도모해 왔다. 기존의 인력으로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세정환경도 급변하고 

납세자의 세정서비스 향상 요구에 대처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 분야별로 인력의 전문화를 시도하여 적절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직

원의 명예심과 자기직분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조직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세무전문관 제도는 조사 분야와 함께 비조사 분야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징

세, 민원, 송무, 심사, 감사, 전산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세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국세청은 산하에 국세공무원교육원(National Tax Officials 

Training Institute)을 두고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성 있는 공직자 양성을 목표로 1949년 설립된 세무공무원연수원이 확대․개편을 거쳐 국

세청 발족 이후 국세청 산하기관으로 편입되었다. 교육원은 단계별 맞춤형 교육체계를 개

발하고, 세정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확대하는 등 국세공무원의 전문

성 제고를 위한 선진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교육원은 신규 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 

5년 미만 신규직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기본과정, 5년 이상 경력직원의 전문성 제고

를 위한 심화과정 등 국세공무원 대상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와 함

께 국세행정의 주요 업무인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 시업인 ‘일반조사요원 자격시

험’ 제도를 운영하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세무조사 분야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2011년에는 납세자세법교실을 운영하면서 납세자가 세법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과정도 개설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지원 차원에서 납

세자세법교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2) 세무 전문가 양성제도

우리나라는 세제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세무대학을 설립, 5천명 이상의 세무전문

가를 배출한 바 있다. 국립세무대학은 1980년 국립 세무전문대학으로 설립, 1981년 세무

대학으로 개편되어 세무공무원의 양성을 담당하였으나 2001년 폐교되었다. 세무대학은 

조세분야 특성화된 학교인 만큼 업무에 즉각 투입 가능할 정도로 실무적인 교육을 제공하

면서 국가 세무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 외에도 서울 시립대학교를 비롯하여 대

학 및 전문대학에 세무 및 세무행정학과가 설치되어 세무 관련 전문 교육제도를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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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국의 세무대학 활용 경험을 기반으로 직업훈련, 대학 내 학과 개설 및 교과과정 

개발 등 세무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3) 세무사 자격 제도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세무전문가로,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조세에 관

한 각종 신고․신청․청구 등을 대리하고, 납세자의 의견진술을 대리, 조세에 관한 서류

의 작성 혹은 확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등의 기타 부대업무를 하는 조세전문 자

격사이다. 세무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기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세무사는 국

가의 기본 재정이 되는 세금을 적법하게 징수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 사이에

서 교량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세무행정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기 전체에 걸쳐 단행되었던 조세 개혁 및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에

는 세무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의견도 있을 만큼 세무사는 한국의 조세 행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세제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

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에도 세무사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무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과거 정부부과를 원칙으로 

하던 납세제도가 신고납부제도로, 과세자 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복잡한 

세무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세무사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세무사 제도는 1950년대 후반에 도입되었으나 1960년대 후반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1970년대 부가가치세법 규정, 신고납부제 운영 등에 따라 세무

사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였다. 세무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조세징수 업무에 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

며, 조세 정책의 집행 및 행정의 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라. 납세자 서비스 향상 및 권리 보장제도 

납세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납세절차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납세 비용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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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을 확대하는 동시에,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신고 및 납세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다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납세자의 기장 능력 부족,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남

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한국은 납

세자 권리 보호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와 인터넷, 전화, 방문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등을 설치하였다.

국세청은 세금의 부과․징수․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

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조력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

호담당관” 제도를 실시하였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과 지방 세무서에 모두 설치되

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세무 상담 및 민원해결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국

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를 두고 있다. 동 제도는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

분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의 구제를 요청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침해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

이다.102)

마. KOICA 지원가능 분야 및 거버넌스 향상에 기여도

거버넌스의 주요 요소 책무성, 대응성, 역량, 투명성, 반부패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조

세사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개도국의 문제점과 개선 목표 등으로 정리하면 

KOICA가 지원 가능한 조세 분야는 다음의 [표-15]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02) 국세청 웹페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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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문제점 목표
개선 내용 및 공여국 지원 

사업(예)
한국의 경험

거버넌스 
요소

조세
행정
현대화

복잡한 
조세 행정 
프로세스

조세 행정
(징수 및 
납세비용 
저감)

- 조세징수 프로세스 효율적 개선
- 조세당국의 부서 통합, LTU 설치

- 조세업무 현대화 
- 전산조사전담조직
-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납세자 
편익 및 
행정효율

ICT

ICT 도입 및 적용 범위 확대
- 국세통합시스템 (TIS)
- 국세정보관리시스템  
  (TIMS)

투명성 및 
행정효율

자동차 등록 및 토지 등록 시스템 행정효율

e-Tax 홈텍스 대응성

낮은 
직원 역량

직원 역량 
향상

- 조사, 감사, 전산, 회계 등 특수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

- 세무대학
- 세무사 자격제도

행정역량

납세자 
서비스

조세당국-
납세자 
관계

조세당국-
납세자 

관계 향상

- 납세자 교육 제공
- 신규 세제, 세금 납부 절차 등에 
관한 홍보와 인식강화 캠페인

- 납세자 교육
- 홈텍스

책무성

납세자 
권리보호 
장치 부재

납세자 
권리보장 
제도

- 납세자 세무 상담 및 민원해결을 
위한 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책무성, 
대응성

[표-15] 한국이 지원 가능한 조세분야와 거버넌스 향상 분야

3. KOICA의 조세 행정 지원 사업화 방안

역사적 배경이 다른 국가에 효과적․책무성 있는 거버넌스 성공 사례를 적용 혹은 복

제하거나 하나의 모듈을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세 향상 노력이 

대국민 책무성을 향상시킨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존재하지만, 국가정치, 엘리트 계층의 역

할, 시민사회의 역량, 세수 확대 동기, 조세유형 등 여러 가지 주변요인이 큰 영향을 미

칠 수밖에 없다.103) 특히, 조세제도는 단순한 재정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한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왔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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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우리의 경험이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의 조세 개혁 경험을 

개도국의 수요에 적합한 형태로 사업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강점을 보

유한 분야를 지원하되 전달방식이나 사업요소의 구성은 협력 대상국별로 차별화 되어야 

한다.

가. 협력대상국 거버넌스 및 조세 분야 제도 분석

CPS 수립 단계에서 조세 분야의 지원을 1차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조세 행정이 얼마

나 효율․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간단한 지표들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는 GDP 대비 세수, 징수비용 등이 있는데, 유사한 경제수준의 국가와 비교하여 조세 행

정(세금징수)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다. 예상 세수 대비 실제 징수액, 총 징수액 대비 자

발적으로 납부된 세수, 총 체납액 대비 체납금 납부액, 세무감사가 실시된 세금신고의 수 

대비 추가 징수액 등을 통해서도 조세 행정의 효과성 및 세법의 효용성 등을 간단히 측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이 물론 조세 행정의 효과성이나 조세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으나 조세 행정의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조

세분야의 지원이 결정된 이후 하위 지원 분야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조세 분야 지원이 1차적으로 결정된 이후 효과적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정치 

및 제도 분석이 포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협력대상국 별로 정치배경, 정부 및 

관료 체계, 경제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조세 분야 지원을 위해서는 사전 분석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협력 대상국의 조세 제도 및 조세 행정 체계 분석

• 이전에 수행된 조세 분야 지원의 내용과 효용성 분석

• 현 조세 행정 분야의 문제점 규명 및 개선 방안 제안

• 타 공여국 지원 현황 분석 및 프로그램 협력 방안 모색104)

103) Prichard, W. (2009).

104) 타 공여국의 지원 현황은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파악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탄자니아 

조세청은 다수 공여국의 개별프로젝트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는 탄자니아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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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분야 규명 및 조세지원 프로그램의 범위 및 수준 결정

이러한 분석 작업을 통해 현재 개도국이 직면하고 있는 조세 문제의 원인이 규명되어

야 하며, 이에 적합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령 자발적 세금납부액이 낮은 경우

라면 세무조사와 세무감사 분야의 법적, 인적 역량을 확대시키거나 세금 체납 시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여기서 세무조사 및 감사 분야의 역량이 낮은 것이 원

인일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세무감사 절차 및 가이드라인 수립 및 매뉴얼 발간

• 세무감사의 질적 제고를 위해 유관 기관간 정보 공유․연계 네트워크 향상

• 전문 인력 채용

• 감사 및 기타 세무 공무원 훈련 프로그램개선

• 지방 세무 공무원 훈련 프로그램제공

나. 조세분야 지원 전략 수립 

조세 분야가 1차적으로 선정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결정하기 전에 조

세분야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거버넌스의 요소)를 설정해야 한다. 이후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 가능한 조세 분야를 선정해야 한다. 협력대상국의 조세 문제

와 향상 가능한 거버넌스 요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분야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논리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105) 또한 수원국이 조세 개혁을 어느 수준까지 수용

할 수 있는지 사전 논의가 필요하고, 제도 및 행정 사업의 성공 여부는 수원국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논의 이상의 정책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행정개혁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으로, 국세시스템 관련 14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있으며 이 중 

상호 연계되지 않은 시스템이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납세자식별번호(TIN)를 부여하는 

시스템도 3개나 있고 연계되지 않아 동일 사업자가 1개 이상의 TIN을 부여받은 경우도 있다.

105) [별첨 2] Danida/GIZ의 네팔 조세청 지원 사업 논리모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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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의 형성 

1) 조세지원 프로그램 구성 요소 선정 

단일 프로젝트로 진행할 것인지 지원 가능한 분야 중 여러 분야를 통합 구성하여 진행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사업의 범위나 구성 요소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은 사전 조사, 

지원 프로그램, 연수 및 훈련 사업의 세 가지 형태를 모두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이

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을 구성하고, 지원이 완료된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식 및 기술이 효과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프로그램의 구성은 [표

-16]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목표 단위로 단일 사업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관련 

사업이 통합된 형태로 구성될 수도 있다.

사업 요소 기간 인력 비용

사업목표 1. 전자세정

   사업요소 1. 국세행정업무 재설계

   사업요소 2. 국세통합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사업요소 3. 하드웨어 구축

   사업요소 4. 관련 인력 연수 및 훈련

사업목표 2. 세무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사업요소 1. 국세청내 전산 전담부서 설치

   사업요소 2. 전산 전문 인력 교육 커리큘럼 수립

사업목표 3. 납세자 서비스 강화

   사업요소 1. 변화한 국세행정 절차 홍보 및 교육

[표-16] 전자세정 사업 실시 계획 (통합형 사업의 예시)

한편, 협력대상국의 조세시스템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세원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행정역량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유지하기 위한 역량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역량 개발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KOICA 프로젝트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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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계된 직무교육의 형태로 사업의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과, 역량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전자의 경우 본국 연수, 전문가 파견 또는 

ICT 봉사단 파견을 통한 현지 직무 교육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직원 교육 매뉴얼, 

전산시스템 운용을 위한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연수․훈련 사업을 보완할 수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는 보다 장기적인 방안으로, 한국의 조세분야 전문가 양성 경험을 토대로 개

도국의 대학에 관련 학과를 설치하거나 커리큘럼 자문 및 교육인력 파견, 전문 세무업무

를 담당하는 직업 훈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역량 개발 사업은 전문가 파견, 초청연

수, 봉사단 등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 전문가 파견: ICT 구축의 경우는 단순히 하드웨어 시스템 뿐 아니라 업무프로세

스 개선과 같은 복잡한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효

과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 컨설팅을 비롯하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를 위한 지식․기술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측 전문가를 상주형태로 파

견하여 시스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초청 연수: 우리의 제도 도입 배경 및 현황을 설명하는데 국한된 단기 연수는 지

양되어야 한다. 우리의 협력대상국의 대다수가 이미 IMF나 세계은행을 통해 조세 

개혁을 단행한 국가들이며 기본적인 제도는 이미 소개된 바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개념 위주의 강의는 지양되어야 한다. 

2) 타 부처/기관과의 통합 사업 형성

조세 사업은 타 부처/기관이 발굴, 시행하게 되는 사업과 통합 추진할 수 있다. 가령, 

한국수출입은행이 발굴한 ‘라오스 조세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유․무상 통합 사업

으로 실시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KOICA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봉사단 파견 수준

으로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106) 하지만 형식적인 통합 사업 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운

영 및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획재정부/KDI의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과 연계사업으

106) KOICA 라오스 담당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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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기재부/KDI는 우리의 발전경험을 KSP 컨설팅에 직

접 활용할 수 있도록 2010~2012년간 100대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모듈화)하겠다는 계

획을 수립한 바 있다. 모듈화는 우리의 발전 경험을 적용이 용이하게 정리한다는 측면에

서의 유용성도 있지만 유관 국책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국내 개발컨설팅 업

체를 KSP 등 발전경험 자료를 활용한 컨설팅 사업에 적극 참여시켜 현장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지원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107) KOICA는 조세

지원이 대상사업에 선정되고 사전 연구 및 컨설팅, 전문가 파견 형태의 사업이 포함될 경

우 KSP의 정책․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조세 분야에 해당되는 KSP 과제는 현금

영수증 및 신용카드 공제제도와 목적세 운영 경험,108) 조세감면제도 운영 경험, 조세 행

정 조직 및 운영 경험, 종합부동산세 운영 경험 등이다.

라. 사업 집행 

사업은 조세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가

령 동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국세청이 사업관리자로 사업의 집행을 전적으로 담당하거

나, 또는 사업내용의 전문성 뿐 아니라 국세청의 사업수행역량이 검증된 경우 프로그램의 

예산을 전적으로 이양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무상 ODA 예산이 KOICA로 통합되고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 협정제도”가 정착된 경우에 한한다.109)

프로그램 
검증

협정 내용 협의 
및 TOR 작성

협정 체결
KOICA 예산 
집행 및 이관

연간 모니터링 
및 평가

[표-17] 타 부처와의 파트너십 협정 체결 절차(안)

10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0.1.9.

108)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공제제도, 목적세 운영 경험에 대한 우리의 발전 경험은 이미 정리되어 결과가 공

유된 바 있다. 

109) 박명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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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모니터링 및 평가

거버넌스 분야의 주요 요소는 책무성, 대응성, 직원의 역량으로 대표되는데 이러한 속

성은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에서 실제로 측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조세분야가 개도국

의 국내재원동원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의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에는 조세수입의 증가

율, Tax Gap 등을 통해 측정하였으나, 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업평가의 측정지표로 활용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조세사업

의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서는 사업 형성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 위주의 지표

를 개발해야 한다.

모니터링과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목표를 명시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사업 운영 과정을 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 감독의 

지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추후 사업 시행 과정에서 실시한 성과 감독 결과와 전체적 사업

성과를 기초로 설정된 사업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110) 

성과 지표는 가령, 직원교육 제공 회수 및 참여 공무원 수, 납세자 서비스 제공 회수, 납

세자 등록 수 증감, 실질 납세자의 수, 자발적 납세 건수, 훈련에 참여한 직원의 수 등 

사업에 따라 구체화되어야 한다.111)

바. 조세 사업을 위한 조직내 업무 관리

조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KOICA내 다양한 부서의 참여와 역할이 요구된다. 업

무 프로세스 별로 살펴보면, 우선 CPS 수립 과정에 정책총괄팀 및 해당 협력대상국 담당

관과 같은 CPS 수립 담당자 이외에 경제개발팀의 “공공행정 담당관(이하 “담당관”)”

이 참여해야 한다. “담당관”은 기본적으로 조세 관련 전문 인력 및 국내 유관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표-18]. 네트워크를 통해 KOICA의 CPS 수립 과정 및 프로그

램의 형성과 집행, 모니터링 및 평가의 전 과정에 걸쳐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사업 

담당자를 조력해야 할 것이다. 

110) 글로벌 거버넌스와 사회발전 연구센터 (2005).

111) [별첨 2] Danida/GIZ의 네팔 조세청 지원 사업 논리모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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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및 항목 기관 (예) 담당자 (사업 경력)

조세 분야 조사 및 분석 연구 국세청, 조세연구원, KDI, KDS

조세 전산화/정보화 사업 국세청

  - 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업 삼성 SDS, 대우정보통신 등

연수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KDS 등

직업훈련: 세무 전문 인력 양성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시립대 
등 대학 내 세무학과

[표-18] 조세 분야의 유관 기관 리스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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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세계은행이 1989년 발간한 보고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위기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으로’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빈곤 원인 중의 하나로 거버넌스의 실패를 지적한 이래, 

국제사회는 개발에 있어서 “거버넌스 변수”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개발과정에

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거버넌스 분야에서 주

로 다루고 있는 이슈가 개도국의 인권, 국방비 지출, 선거제도, 사법부 개혁, 의회 및 정

당 등의 정치체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에 집중되어 온 만큼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

았다. 일부 개도국에서는 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를 공식 문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정도로 개도국의 반감이 높아져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재정적 레버리지

가 없는 소규모 공여국들은 특히 이 분야의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며, 개발 논의에서 거버넌스 분야에 대해 공론화 하거나 

OECD/DAC 관련 업무에 있어서도 거버넌스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

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버넌스 분야라고 해서 모두 정치적으로 민

감한 이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지원 분야나 지원 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주제는 개도국의 원조 의존도

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닿아 있고 한국이 개발기에 축적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볼 때 개도국의 수요나 지원을 제공하는 공급측면에서 모두 KOICA 거버넌스 지원

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삼기에 좋은 분야이다. 또한, 상기 언급된 거버넌스 분야 중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의 낮은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거버넌스 분야의 지원 경험이 

적은 KOICA에게 적합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세 행정은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IT 분야와 결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이 타 공여국에 비해 우

위를 갖고 있는 점이 분명히 있다.

이를 위해서는 KOICA 내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사업 발굴 과정에서 

개도국의 조세환경이나 제도,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조세

제도는 한 국가의 경제․사회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만큼 지원의 효과성을 담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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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는 조세 정책 및 조세 행정이라는 광범위한 주제로 

시행되는 단독의 연수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 조세 행정 지원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도국 인력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주요하지만, 협력 대상국의 조세제도에 대한 연구나 연

수생의 직책, 직무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강의 위주의 연수사업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세분야 사업을 중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KOICA 조직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 조세분야는 KOICA가 중점 분야와 범분야로 각각 선정한 공공

행정 분야와 ICT 분야가 결합된 전자세정(e-Government)이라는 사업으로 모델화할 수 

있는 분야이다. KOICA는 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관을 두고 포괄적인 전략수립에서 모

델화, 사업화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버넌스 및 조세 이슈가 전문성을 필요

로 하는 만큼 사전조사․연구, 사업 형성, 모니터링 및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유관기관

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본부 및 현지 사무소의 사업 담당자가 동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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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거버넌스 분야의 OECD/DAC 주요 권고 사항 및 평가지표 분석112)

◦ OECD/DAC이 말하는 거버넌스는 수원국의 전반적인 사회변화를 기본 목표로 한 

개발협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OECD/DAC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로, OECD/DAC은 수원국이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을 장려하고 있다. 1997년 OECD/DAC이 채택한 ‘참여적 개발과 올

바른 통치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Final Report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Good Governance)에 따

르면 공여국과 수원국의 파트너십 강화와 수원국의 주인의식 향상을 강조하고 특히 

국가차원의 정책대화 및 활발한 시민사회의 역할 제고를 권고한다. 또한 공여국은 

수원국이 신뢰성 있고 효과적인 공공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역량

을 개발해야 한다. 수원국의 참여적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수원국의 역량 개발은 수

원국의 주인의식을 제고시키는 것은 물론 원조와 개발의 효과성을 동시에 향상시키

는 효과가 있다. 효과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 공여국은 수원국을 개인, 기관, 환경으

로 나누어 접근해야 하며 특히 수원국의 전문가 협회, 여성 및 소비자 단체, 조직간 

협의체 등을 지원하고 이들이 원조 프로그램의 기획, 집행, 모니터링, 정책형성 과

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여국은 국가별 상황을 다차원

적으로 고려하여 역량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 둘째로, OECD/DAC은 개발과 거버넌스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수원국의 법적 환경 

조성과 법률 시스템 강화를 통해 수원국에 법치주의를 확립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공여국은 수원국의 상황을 파악하고 수원국 내 독립적인 사법체계 구축을 지원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원국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과도한 군사비용을 절감할 것

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원국 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안보전략을 개발하고, 

군 규모 축소를 위해 군사예산에 대한 투명성과 조정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행

정 절차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와 행정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교육을 통해 수원국

이 스스로 공공 분야 관리에 대한 역량을 구축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112) 김은미, 김지영 (2010). ‘선진원조기관의 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적용현황과 KOICA의 대응방향 연구’ 

중 거버넌스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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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로, OECD/DAC은 시민사회의 전략적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수원국의 민주화

는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여성의 정치, 경제 참여를 지원하며 정보의 접근

성을 향상시키므로 수원국 거버넌스의 발전과 원조의 효과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 따라서 수원국의 특수한 사회․경제․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수원국 내 다원적 

시민사회 건립을 도울 것을 권장하고 언론의 독립성 획득, 여성 및 빈곤층에 대한 

교육, 토지 소유권 등에 대한 제도 설립을 지원하도록 권고한다. 

◦ 넷째로, OECD/DAC은 수원국 내 민주주의 기반 확립과 함께 수원국의 인권 보호와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개발 협력을 강조한다. 따라서 공여국은 수원국의 인권분석을 

통해 빈곤을 지속시키는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총체적이고 통합된 접근을 

통해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을 해야 한다. 

◦ 다섯째로, 거버넌스에 관한 수원국의 정책 조정과 일관성 확보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므로, OECD/DAC은 수원국의 환경에 기초한 공여국의 장기적,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정책조정을 강화하고 일관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 마지막으로, OECD/DAC은 공여국이 수원국의 건전한 거버넌스를 위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프레임웍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특히 수원국의 참여적 개발과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해야하며, 개발과 거버넌스에 대한 공통의 이해

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공여국은 자신들의 역량과 원조 프로

그램을 수원국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원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거버넌스

역량개발
법적 환경 조성 /
법률 시스템 강화

공공분야 관리

부패 방지

과도한 군사비용의 절감

거버넌스참여적 개발
(Participatory Development

접근법

개념 / 요인 인권에 기반한 접근

민주화 인권신장

수원국

시민사회 강화 원조관리 장기적/전략적
프레임 웍파트너십

공여국

정책대화/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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